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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가 운영하는 기후 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후 변화 소송의 주요 국제적 발전 동향을 검토한다.

동향과 관찰 사항 개요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전반적인 성장률은 둔화가 있을 수 있음

전반적으로 Sabin Center의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에 2,341건 이상의 사건이 기록되었다. 이 중 약 3분의 2(1,557건)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에 제기되었다. 이 중 190건은 지난 12개월 동안 제기되었다. 전체 사건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종료 이후 미국에서 제기된 사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2021년에 사건 수가 급증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장세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새로운 지역에서 기후 변화 소송이 계속 확인됨

지난 12개월 동안 불가리아, 중국,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터키에서 새로운 사례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새로운 사건의 

증가세는 지역마다 크게 다르며, 독일은 많은 최근 사건 수를 기록하고 있다.

주요 동향, 2022년 6월 1일~2023년 5월 31일

  Sabin Center의 기후 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2,341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으며, 그 중 190건은 지난 12개월 내에 

제기되었다. 사건 수의 증가율은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의 다양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기후변화 소송은 불가리아, 중국, 핀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터키에서 추가로 확인되었다.

  50% 이상의 기후 소송에서 기후 행동에 유리한 직접적인 사법 결과가 나타났다. 기후 소송은 법정 밖의 기후변화 결정에도 

상당한 간접적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국내 법적 보호(예: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와 국내 기후 법령은 정부에 대한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특정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은 친(親)기후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반(反)기후적인 소송(예: ‘ESG 백래쉬’)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 행위자들에 대한 소송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 복잡한 법리논쟁이 사용된다. 미국의 도시들과 주들이 

탄소메이저들에 제기한 약 20건의 소송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주장과 약속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후 워싱’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금전적 보상을 목표로 하는 일부 

사건들은 허위 정보에 대항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사건들이 소비자 보호 법률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기후 정책 대응에 대한 도전은 미국 외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투자 결정에 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맥락에서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배출 활동은 이제 초기 자금 조달부터 최종 프로젝트 승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생애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도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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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다수의 사건들이 북반구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남반구 개도국에서도 새로운 사건들(135건)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인권과 헌법상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주장들이 공통적인 테마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건들은, 

법원이 기업들의 기후 변화 대응을 지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국 고유의 기후 소송 형태가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법정 및 재판소에 대한 세 개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 미래 소송의 판도를 형성할 수 있다

International Tribunal on the Law of the Sea (ITLOS),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와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앞으로 권고적 의견 요청이 제출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구속력이 없지만 미래 기후 변화 법의 발전을 형성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비정부기구(NGO)와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많은 기후 사건들을 

제기하고 있다

2022년 6월 이후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들(이하 '글로벌 소송'으로 지칭) 중 거의 90%에 가까운 소송들은 비정부기구(NGO), 

개인 또는 양자가 협력하여 제기되었으며, 이는 이전 몇 년 동안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 제기된 글로벌 소송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소송들은 소송의 70%를 차지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은 제기된 소송의 약 54%만이 정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반면, 회사들에 대한 전략적 소송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산업의 기업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략적 소송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당사자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특정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기후 소송들은 '전략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기후 변화 관련 의사결정을 둘러싼 더 넓은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기된다. 전략적 소송의 소송 당사자들은 종종 다른 곳에서 사용된 비슷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201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전략적 소송들에서 사용된 전략들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1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미국 외 국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81건의 소송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기후 대응 정책을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건들은 정부 대응의 야심 부족이나 정책 및/또는 입법의 도입 실패를 초점으로 둘 수 있다.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 대기업들에 대해 제기된 17건의 사건들은 그들의 기후 계획이나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 이러한 사건들 중 일부는 '기후워싱'에 대한 논쟁을 포함할 수도 있다(아래 참조).

   '기후 고려사항 통합' 소송: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 고려사항, 기준 또는 원칙을 통합하고자 하는 206건의 소송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소송들은 종종 환경을 해치는 특정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중지시키고 기후 문제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더 주류화하는 이중 목표를 가지고 제기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많은 소송들은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 개발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 고배출 또는 환경을 해치는 프로젝트나 활동에 자금 흐름을 막기를 목표로 한 28건의 소송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 중 14건은 공공 기관이나 국영 금융 기관(예: 수출 신용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12건은 은행과 

연금 기금을 포함한 민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1  많은 소송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전략을 사용하므로 다중으로 집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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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 실패' 소송: 14건의 소송은 정부 또는 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한 요구 사항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소유물이나 운영을 물리적 위험에 적응시키지 못했거나 전환 위험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오염자 부담'(보상) 소송: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1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미래 기후 영향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책임, 피고의 활동으로 인해 탄소 기후 흡수원이 손상된 경우 '배출량 상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기후워싱' 소송: 57건의 소송은 정부나 기업의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에 대한 부정확한 내러티브 또는 기후 과학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도전한다. 이 중 대다수(52건)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

  '개인 책임' 소송: 8건의 소송은 공공 및 민간 의사결정자들이 기후 문제를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후 위험 관리 

실패에 대한 개인의 책임(형사 또는 민사)을 묻는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워싱'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전략 중 하나는 기업의 소위 '기후워싱'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는 기후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친환경 주장에 관한 것이다. 미국 외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보고서의 2부에서는 회사들에 대한 

미국 및 미국 외의 소송들의 증가와 시간에 따른 통계 변화를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81건의 기후 워싱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27건은 2021년, 26건은 2022년에 제기되었다. 이는 2020년 9건, 2019년 6건에 

비해 큰 증가이다.

모든 전략적 소송이 기후 행동을 촉진하려는 것은 아니다

전략적 소송은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이를 ‘반(反)기후적’ 소송이라고 한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소송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는 비교적 좁은 기후 소송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소송을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특정 영역에서 정부의 규제 또는 개입 권한에 도전하는 새로운 소송이 확인되었다. 

미국에서는 '반-ESG [환경/사회/거버넌스] 백래쉬' 소송이 가장 최근에 나타난 추세 중 하나이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소송들이 정부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후 소송은 일반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려는 '친(親)규제'(즉, 기후 관련) 소송들과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반(反)규제'(즉,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들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을 찾고자 하는 소송들로, 전환 과정에서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강조한다.

기후 변화 소송은 기후 거버넌스에 계속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 변화 사건의 직접적인 사법 결과를 분석한 결과, 그간 임시 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549건의 소송 중 50% 이상이 기후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가지고 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일부 소송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기후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법 결과가 있더라도 판결이 구현되는 방식이 기후 완화나 적응을 증가시킬지 여부는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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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소송이 기후 거버넌스 및 그 너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간접적 

영향에는 기후 소송이 금융 규제기관과 법률 사회를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기후 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증가시키는 방식, 기후 변화 소송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기업에 대한 소송이 그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연구 등), 

그리고 실패한 소송조차도 기후 행동을 둘러싼 내러티브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접근 방식을 변경하도록 격려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주요 동향: 최근 기후 소송의 발전

정부에 대한 소송: 인권의 역할과 기후 법령의 역할

지난 12개월 동안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즉 체계적인 기후 소송 또는 Urgenda 스타일 소송[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 사건]에서 중요한 발전사항이 있었다.

국제 및 지역 법원은 프레임워크 소송에 관련된 법학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최근 발전사항 중 하나는 UN 인권위원회가 Daniel Billy and others v Australia 사건에서,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곧 야심찬 완화 목표의 채택을 통해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추가로 요구하는 세 건의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5월에 심리된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사건과 Careme v. France 사건, 그리고 9월에 심리 예정인 Duarte Agostinho et al. v. Portugal and 32 Others 사건).

국내 법적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환경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와 같은 국내 법적 보호는 여러 국가에서 프레임워크 소송이 진전되는 기반의 일부가 되었다(예:  

Held v. Montana 사건과 Navahine F. v.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사건). 동시에, 기후 변화 프레임워크 법률은 

계속해서 프레임워크 및 부문 수준에서 새로운 소송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사건 

참조).

정부에 대한 인권 주장은 프레임워크 소송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의 'Cancel Coal' 소송의 경우, 처음 프레임워크 소송에서 개발된 주장과 증거와 유사한 것이 정부조달 과정을 

도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기업에 대한 소송: 과거와 미래의 책임, 손실 및 피해

최근 몇 년 동안 제품으로 인한 기후 변화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소위 '탄소메이저'라 불리는 

대형 석유, 석탄, 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6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 중 29건의 미국 소송은 도시와 주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기업 소송에서 평행 추세가 통합되었다

기업 책임 소송은 추구하는 구제 유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는 역사적 책임에 근거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다. 또 

다른 일부는 기업의 활동을 파리 협정 및 인권 의무와 일치시키려고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눈에 띄는 발전은 이 두 유형의 소송이 

합쳐지고 있다는 것이다(예: Asmania et al. v. Holcim 및 Greenpeace Italy et al. v. ENI S.p.A 사건).

현재와 과거의 손실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다

Asmania와 같은 소송은 기후 관련 사건으로 인해 이미 입은 피해를 강조한다. 손실 및 피해 주장은 오염자 부담 소송에서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 예를 들어, Municipalities of Puerto Rico v. Exxon Mobil Corp 소송은 허리케인의 영향과 가 겪은 누적된 손실을 

연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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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고배출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의 효과에 관해 유포한 허위 정보와 관련된 기후 소송은 계속해서 새로운 논쟁을 낳고 있다.  

Municipalities of Puerto Rico v. Exxon Mobil Corp 사건은 화석 연료 회사들이 지속적인 기만 행위를 하며, 이는 조직범죄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과거에 담배 산업에 대한 소송에서 사용된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 법령을 기반한 주장을 인용한다. 

기업 책임 소송은 '탄소메이저'를 넘어 계속 확장되고 있다

독일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내연 기관 차량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여러 소송이 기각되었다. 그러나 '기업실사' 

의무를 주장하며 금융 기관을 둘러싼 새로운 소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기후 리스크 관리: 온난화하는 세계에서 바람직한 투자는?

최근의 소송 사례들은 저탄소 전환 맥락에서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소송들은 기업 및 금융 법률 

하에서 기업, 주주, 투자자 및 수혜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의무를 해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 투자 결정의 예상되는 미래 영향에 대한 초점

초기 주주가 제기한 소송은 부실 경영 및 기후위기 공개 실패로 인해 회사가 이미 입은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의 소송들, 

예를 들어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 사건은 예측된 미래의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계속 

투자하면 장기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기 소송은 영국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지만,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의사결정자들의 역할과 기후변화의 현실에 적응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소송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기후 변화의 복잡성에 대한 의사결정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대응이 중요하다. Butler-Sloss v. Charities Commission과 같은 사건에서 투자를 환경 목표와 일치시키는 것이 

신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확인한 것처럼, 소송은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후워싱과 친환경 주장

기후워싱 관련 소송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법률과 기준, 그리고 집행 기관의 조치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의 기후 약속에 대한 도전, 제품 특성에 대한 주장, 기후 행동에 대한 과장된 투자 또는 지원, 기후 위험 미공개 등 

다양한 유형의 허위정보를 다룬다. 예를 들어, Glencore사가 넷제로 약속에도 불구하고 석탄 생산을 확대한 것에 대한 제소, 제품이 

'기후 중립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도전, 폭스바겐에 대한 기후 서약과 기업 로비 활동 간의 모순에 대한 소송, 그리고 은행의 기후 위험 

미공개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다. 또한 호주에서의 '국가지원 기후워싱'에 대한 제소 EU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업데이트된 최신 OECD Guidelines, EU Directive on Green Claims 및 규제 기관의 이니셔티브와 같은 법률과 표준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지고 기후워싱 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

고배출 활동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 전략

주요 고배출 분야는 전반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로운 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며, 프로젝트 개발 사건(예: Sierra Club Canada Foundation et al. v. 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t al. 사건)부터 전체 산업에 대한 금융 조달에 관한 사건(예: Notre Affaire à Tous 
v. BNP Paribas 사건)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의 여러 단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유사한 추세는 산림 파괴를 다루는 소송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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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며, 여기서는 산림 파괴에 기여하는 농업 회사들의 금융 및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제기된다(예: 브라질 및 프랑스 

NGO 단체들이 BNP Paribas사에 제기한 두 번째 소송과 브라질의 대형 육류 회사 JBS사에 대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 신고한 

사건 ).

미래 동향

향후 몇 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생물다양성-기후 연계(nexus)2에 초점을 맞춘 소송, 특히 숲을 복원하고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욱 야심찬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소송

  '향후 정부와 기업이 바다를  보호 의무를 다루는 소송, 향후 정부와 기업이 바다를 추가적인 기후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 산성화 및 해양 기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을 탐구할 의무를 다루는 소송

  기후 변화가 중심 이슈는 아닐지라도 기상 이변 사건에 비롯된 소송, 기후 변화가 중심 이슈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기후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 사건에서 비롯된 소송

 과학자들에 의해 완화의 핵심 목표로 식별되는 메탄과 블랙 카본과 같은 수명이 짧은 기후 오염물질에 관한 소송

 화석 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분쟁에 관련한 국가 간의 국제 소송

 해수면 바로 위에 위치하여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인도네시아의 

파리(Pari) 섬. (36페이지의 Asmania v. Holcim 사건 참조.) 

사진 출처: zvg

2    역주: 기후변화 관련해 통상 '넥서스(nexus)'라는 표현은 여러 대상이 복합적으로 상호연계된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원문 그대로 사용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연계'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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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보고서는 Grantham Research Institute가 발간하는 기후 변화 소송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 시리즈의 다섯 번째 연례 보고서이다. 

각 보고서는 기후 변화 소송 분야의 최신 연구와 발전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동향을 설명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제기된 소송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 보고서는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있었던 소송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전 연도의 

보고서에서 사용된 소송 수, 매트릭스 및 분류에 대한 업데이트와 최근 소송에 대한 주제별 검토를 포함한다.

기후 변화 소송 정의

본 시리즈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법과 법원이 어떻게 다양하고 종종 일관성이 없는 기후 변화 관련 의제를 진전시키고 도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이 분야에 대한 간결하고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기후 변화 소송에 상당히 좁은 정의를 적용한다. 기후 변화 과학, 정책 또는 법에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는 사법 및 준사법 기관(중재 

재판소, 국가 인권 기관, 소비자 감시기관, OECD 국가별 연락사무소 등) 앞으로 제기된 소송을 기후 소송으로 간주한다. 이 접근법은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 at Columbia Law School이 기후 변화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할 사건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본 보고서의 기본적인 데이터 출처이다.

해당 기후 변화 소송의 정의가 우리의 목적에 유용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기후 

변화 과학이나 기후 변화 법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국가의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탄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소송들이 있을 것이다(Peel과 Osofsky, 2020; Bouwer, 2018; Hilson, 2010). 특히 여기에서 채택된 기후 변화 

사건의 좁은 정의는 기후 행동에 대한 중요한 공동 이익을 가질 수 있지만 생물다양성이나 대기 질에 대한 법적 보호에 주로 초점을 

맞춘 다른 형태의 '환경 관련' 소송을 배제한다.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가 보다 지엽적인 문제인 소송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다. 큰 이유는 더 많은 사건수를 처리할 여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소송들이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 소송의 경우 주장의 '지엽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을 배제하는 것은 기후 소송이 북반구 선진국에 편향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Peel과 Lin, 2019).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기후 변화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적어도 80건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 진술문을 포함한 적어도 하나의 법정 문서에 '기후 변화'라는 용어가 등장했다고 식별했다(Sulistiawati, 2023). 이 

중 많은 소송은 산불과 불법 산림 파괴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하며, 그러한 활동의 장기적 영향 맥락에서 '피상적인'(ibid.) 기후 변화 

언급을 포함한다. '지엽적' 소송은 기후 법학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집계될 때 전 세계적인 기후 행동에 중요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보고서에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다.

데이터 출처

본 보고서의 주요 데이터 출처는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와 같은 기관 파트너의 

지원을 받는 Sabin Center for Climate Change Law가 관리하는 Global Climate Change Litigation 데이터베이스이다. 또 다른 

US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는 Arnold & Porter 로펌과 협력하여 Sabin Center가 운영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주로 글로벌(즉, 미국 외 지역)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교훈에 초점을 맞추지만, 미국 내의 동향과 이외 지역의 동향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데이터를 참조하여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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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범위 및 한계

2021년 이후로 많은 지역의 포섭 범위가 개선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의 학자들과 실무자들로 구성된 Peer Review Network of 

Climate Litigation를 주관한 Sabin Center 덕분이다. 이들은 특정 지리적 지역 내의 소송을 추적하고 기후 소송에 대한 정보와 

지식 공유 및 대화에 참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국가의 모든 법원의 모든 소송을 포함할 가능성은 낮다. US 

Climate Change Litigation Database는 미국 내 상업적 소송 데이터베이스의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Global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포괄적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들는 광범위한 지역과 국가 기관, 계층 행위자 및 분쟁 유형을 포괄하는 소송 사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종종 

새로운 소송 시도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영감을 주는 동향과 혁신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내외의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수치를 제공하려고 시도하지만, 미국 사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내 사건과 

미국 외의 사건을 별도로 다룬다.

상자 A.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사건의 이해와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등장

기후 소송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소송(Setzer와 Higham, 2022)에 집중되며, 이는 때때로 

'친규제' 소송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모든 기후 소송이 그 목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기후 소송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기타 '긍정적인' 기후 결과를 이끌어낼 규제나 정책의 도입에 도전하기 위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송은 과거에 

'반규제'(Peel과 Osofsky, 2015), '방어적'(Ghaleigh, 2010) 또는 단순히 '반대'(Hilson, 2010) 소송이라고 지칭되었다. 

대부분은 기후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데 재정적 또는 이념적 이해관계를 가진 소송당사자에 의해 제기된다.

이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유형의 소송을 설명하기 위해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climate aligned)' 및 '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non-climate-aligned)'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후목표와의 일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소송당사자 특정 

소송을 제기하는 동기가 전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후 행동 의제를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키고자하는 욕구를 넘어서는 것을 

반영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 번째 독특한 범주의 소송을 소개한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말한다. 해당 사건들은 기후 행동의 부족이 

아니라 기후 행동이 취해지는 방식에 도전하는 소송이다(자세한 내용은 18페이지 참조). 2022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소송을 

기후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소송의 하위 범주로 분류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분류는 제기된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방식임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목적은 기후 행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종종, 청구인의 목적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와 그 

조치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의 권리 사이에 더 나은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의 검토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공존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강조한다(Savaresi et al., 근간; Tigre et al., 20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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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구조

보고서 제1부는 전반적인 글로벌 기후 소송 전망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전략적 기후 소송의 증가된 사용과 활용된 일부 

전략들을 검토하고, 소송의 '직접적인' 결과를 검토하며, 소송의 더 넓은 영향 및 비용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제2부는 제1부에서 다룬 일부 전략들과 그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본다. 그 후, 향후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춘 예상되는 미래 소송 동향에 대한 논의로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간략한 결론을 통하여 내용을 요약하고 미래 동향을 전망한다.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상자 B. 기후 법률에 대한 데이터 제공 개선

이전 연도의 동 시리즈에서는 Grantham Research와 Sabin Center가 파트너십을 맺고 유지하고 있는 Climate Change 

Laws of the World (CCLW)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추출했다. CCLW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기후 변화 법률 및 정책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글로벌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2023년 5월 이후 기후 기술 스타트업인 Climate 

Policy Radar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사용자가 기계 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구를 

이용하여 법률 및 정책의 전문을 검색하고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업그레이드 이전에 CCLW 데이터베이스는 Global Climate Change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한 소송 데이터도 제공했다. 

임시 조치로, 소송 및 입법 데이터는 Grantham Research, Sabin Center 및 Climate Policy Radar가 데이터 사용자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단일 통합 글로벌 자원을 개발하는 동안 별도로 제공될 것이다.

데이터셋 바로가기: climate-laws.org / climatecasecha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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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전반적인 동향 이해

본 항목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기된 소송의 건수, 시기, 관할, 소송당사자 및 주요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기후소송의 최신 동향을 

제공한다. 전략적 기후 소송의 증가 현황과 소송당사자들이 사용한 일부 전략 및 소송의 '직접적인' 결과를 살펴보고 기후소송의 확대된 

영향력과 소송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논의한다.

소송의 관할 및 시기

시간에 따른 통계

지금까지 최소 2,341건의 소송이 Sabin Center의 기후 소송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는데,3 이 중 190건의 소송이 지난 12개월 

동안(즉,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제기되었다. 전체 기후소송의 약 3분의 2(1,157건)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에 제기되었는데, 이 시기부터 소송에 인용된 법적논리가 다양해지고 소송이 제기된 지역이 확산되는 특징을 보였기 

때문에 2015년은 기후소송의 새로운 ‘파동’이 시작된 해였다고 말 할 수 있다(Setzer and Higham, 2022).

새로운 기후 소송 성장률의 둔화 가능성

전체 기후소송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는 그 증가추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림 1.1 참조). 

2021년에는 총 266건의 새로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2022년에는 222건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림 1.1. 시간 경과에 따른 기후변화 소송 총 건수, 미국 및 미국 외 지역 (1986년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참고: 2023년 데이터는 본 보고서 작성 당시 시점에서도 수집 중이었으며, 소송 제기 후 사건이 데이터베이스에 식별 및 처리되는 
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2023년 데이터는 일부만 수집되었음.
출처: 저자,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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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Understanding overall trends  
In this section we provide an update on overall trends, including global case numbers and 
the timing, location, actors and focus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We discuss the 
increased use of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and some of the strategies employed by 
litigants, review the ‘direct’ outcomes of litigation and provide a discussion of the broader 
impacts and costs that litigation can entail. 

Location and timing of cases  

Cases over time 

Overall, at least 2,341 cases have been captured in the Sabin Center’s climate litigation 
databases. 2 Of these, 190 were filed in the last 12 months (i.e. 1 June 2022 to 31 May 2023). 
Around two-thirds of the total cases (1,157) have been filed since 2015, the year of the Paris 
Agreement. That year saw the start of a new ‘wave’ of litigation characterised by increasing 
diversity in the range of legal arguments used and the geographical spread of the cases (Setzer 
and Higham, 2022).  

The growth rate in new climate cases may be slowing 

Although the overall body of cases has continued to grow, data from the last few years suggests 
that growth may be slowing (see Figure 1.1). In the calendar year 2021 a total of 266 new cases 
were filed, while in 2022 this figure was 222.  

Figure 1.1. Total climate change cases over time, US and non-US (1986 to 31 May 2023) 

 
Note: Data collection for 2023 is still underway, and there may be a small delay between cases being filed 
and being identified and processed for inclusion in the databases, therefore the 2023 data are incomplete. 

Source: Authors based on Sabin Center databases 

 

 
2  Includes all cases in the most recent data download for US cases available on 31 May 2023 (updated on 23 May), and all cases 

included in the Global database, or being processed for inclusion in the Global database, as of 31 Ma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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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5월 31일 현재 미국 소송건에 대한 최신 데이터(2023년 5월 23일 업데이트)에 포함된 모든 사건과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거나 포함되기 위해 처리 중인 모든 사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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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의 건수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Silverman-Roati, 2021 참조). 반면, 미국 외 지역에서 매년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그 수가 

급증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 소송 건수가 급증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하나의 설명은 NGO 커뮤니티 내부의 가용자원이 증가되어 그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아래 

18페이지의 청구인 및 피고에 대한 논의도 참조). 물론, 많은 기후 소송들, 특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만약 이러한 소송이 성공을 거둔다면, 회사를 상대로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자들이 초기에 보인 

관심을 감안할 때, 그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Setzer and Higham, 2021; Kaminski, 2023; Hodgson, 2023 참조).

국가별 소송

전세계적으로 최소 51개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그림 1.2 참조). 국제 또는 지역 기구, 법원 또는 재판소에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7개의 새로운 관할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다. 2016년에 중국에서, 2021년에 

불가리아와 터키에서, 2022년에 핀란드, 러시아, 태국에서, 2023년에 루마니아에서 각 기후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기후소송이 가장 많이 기록된 국가는 여전히 미국으로, 총 1,590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130건이 확인된 

호주와 102건이 확인된 영국이 뒤를 잇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에는 67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독일(59건), 브라질(40건), 

캐나다(35건)에서도 비교적 많은 수의 소송이 접수되었다.

그림 1.2. 관할별 전 세계 기후 소송 건수(2023년 5월 31일 기준)

참고: 2023년 5월 31일까지의 누적 수치. 이 자료상의 수치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 제기된 사건만 포함됨.. 
유럽사법재판소를 포함한 국제 또는 지역 기구에 제기된 118건의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음.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저자들. Mapchart.net을 이용하여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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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of the slowdown in the overall rate of growth may be the fact that US case numbers peaked 
in 2020, the last year of the Trump presidency (see further Silverman-Roati, 2021). By contrast, 
the number of non-US cases filed each year continues to see fairly steady incremental growth, 
except in 2021 when there was a significant surge in cases. While it is not clear what caused this 
surge, one explanation may lie in increased availability of resources within and engagement from 
the NGO community who were actively involved in pursuing climate litigation around this time 
(see also discussion of claimants and defendants on p.18 below). Of course, many climate cases –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requests for financial compensation – are still at very early stages. 
Should such cases meet with success, it is likely their number would increase, particularly in light 
of early interest shown by funders of commercial litigation (see Setzer and Higham, 2021; 
Kaminski, 2023; Hodgson, 2023).  

Cases by country 

Cases have been filed in at least 51 countries from across every region of the world (see Figure 
1.2). Cases have also been filed before international or regional bodies, courts or tribunals, which 
is discussed further later on.  

In the past year, cases from seven new jurisdictions have been added to the Global database: 
Bulgaria (first case filed in 2021), China (first case filed in 2016), Finland (first case filed in 2022), 
Romania (first case filed in 2023), Russia (first case filed in 2022), Thailand (first case filed in 
2022), and Turkey (first case filed in 2021). 

The United States remain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number of documented climate cases, 
with 1,590 cases in total. Next is Australia, where 130 cases have been identified, and the United 
Kingdom, where 102 cases have been identified. 67 cases have been filed before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Relatively high numbers of cases have also been documented in 
Germany (59), Brazil (40), and Canada (35).  

Figure 1.2. Number of climate litigation cases around the world, per jurisdiction (up to  
31 May 2023)  

 
Note: Cumulative figures to 31 May 2023. This figure only includes cases filed before national courts or 
quasi-judicial bodies specific to a given country. The 118 cases filed before international or regional bodies, 
including the courts of the European Union, are not included. 

Source: Authors based on Sabin Center databases. Created with mapchar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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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황에 따른기후 소송의 특징과 수

소송의 건수는 관할구역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독일 소송의 수는 마지막 

보고서 이후 두 배로 증가했다(27건에서 59건으로 증가). 이는 부분적으로 독일 기후소송의 새로운 시대를 이끈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노이바우어 사건(Neubauer et al. v. Germany)의 성공적인 결과 이후 독일에서 기후 소송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EUFJE 독일 국가 보고서, 2022).

이후의 소송들은 노이바우어 판결의 대상이었던 기후보호법(Climate Protection Act)의 이행과 관련이 있다. 산업별 수준에서의 

도입(예: BUND v. Germany; 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LULUCF)), 주정부 차원의 기후 행동(예: Luca Salis et al. v. 
State of Sachsen-Anhalt), 그리고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전환 계획에 도전하는 소송들(예: Kaiser et al. v. Volkswagen 
AG)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자 보호 기관과 법원에 제기된 '기후 워싱' 관련 신청사건도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59건 중 21건,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참조). 최근 몇 년간 독일에서 소송이 급증한 현상은 소송의 추세를 고려할 때 국가별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상자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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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1.1. 기후 변화 관련 법률이 기후 변화 소송을 형성하는 방식 -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모든 기후 변화 소송이 기후 변화 관련 법률, 즉 국가의 기후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특별히 도입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장 주목받는 기후 변화 소송의 대부분은 헌법, 인권법, 소비자보호법, 또는 불법행위법과 같은 기존의 법적 의무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기후 변화라는 새로운 현상을 맞닥뜨린 상황에서 이미 확립된 법적 의무를 상황에 

맞게 해석하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후변화기본법과 같이 기후 변화에 특화된 법률의 존재는 특정 국가의 기후소송 형태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약 60개 국가가 장기적인 기후 변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할 기관과 내부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내 기후변화 기본법을 채택했다(Higham et al., 2021; Averchenkova et al., 2017; Iacobuta et al., 2018). 

이 중 거의 절반은 2060년 또는 그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종종 

각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s)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약속된 내용을 반영한다. 그러나 국내 법률은 NDC보다 더 

야심찬 목표를 가질 수 있으며, 범위에서 이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국내 법률을 고안하는데 있어 국가별 차이는 기후 변화 소송 사건에서 소송당사자가 채택하는 법적인 논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제2부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이러한 법률은 야심찬 기후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거나 개정되고, 구체적인 기후 정책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률은 노이바우어 사건 이후 새로운 기후 목표가 도입된 독일의 사례와 같이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과거 

기후 변화 소송에 의해 부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존재는 또한 향후 소송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이 

현상에 대한 유럽 맥락에서의 추가 논의는 Higham et al., 20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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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반구 선진국 기후소송

앞서 언급된 정의에 부합하는 기후소송은 현재까지 대부분 북반구 선진국 지역에서 기록되었다.4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남반구 

개도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송 관련 기록 수집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된 남반구 

개도국 기후소송은 135건에 달하며, 이 중 50건 이상이 2020년 이후 제기되었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남반구 개도국에서의 기후소송 건수 추이(2004년부터 2023년 5월 31일)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 기반 자료

남반구 개도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의 여러 특징은 이전에도 분석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창의적인 방식의 인권 관련 

주장으로(Garavito, 2020), 특히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에 근거한 주장과 환경 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존 환경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한 소송이 눈에 띈다(Lin and Peel, 2019; Setzer and Benjamin, 2020a, 2020b; Ohdedar, 2022). 이와 같은 주장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 주로 인용되어 왔으나(Auz, 2022; de Vilchez and Savaresi, 2023; Tigre et al., 2023b), 

아프리카(Bouwer, 2022; Bouwer et al., 2024년 개시; Loser, 근간)나 비중은 적지만 아시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소송 중 

상당수는 기후 문제를 직접적으로 문제삼지 않는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제기된 기후소송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중국 

법원에서도 자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기후소송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부가정보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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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in the Global South 

Historically, most climate cases falling within our definition have been filed in the Global North. 3 
However, recent years have seen a growth in cases filed before courts in the Global South, along 
with improvements in the collection of such cases. Overall, 135 cases from the Global South have 
now been captured in the database, with more than 50 of those filed since 2020 (see Figure 1.3). 

Figure 1.3. Number of climate litigation cases in the Global South over time (2004 up to  
31 May 2023)  

 
Source: Authors based on Sabin Center databases 

Several key trends specific to Global South climate litigation have previously been identified. 
Among the most important trends are the innovative use of human rights arguments (Garavito, 
2020), particularly arguments relying on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nd cases seeking to 
address gaps in the enforcement of pre-existing environmental legislation aimed at prevent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Lin and Peel, 2019; Setzer and Benjamin, 2020a, 2020b; Ohdedar, 
2022). Such arguments have been most frequently used before Latin American courts (Auz, 2022; 
de Vilchez and Savaresi, 2023; Tigre et al., 2023b), but also in Africa (Bouwer, 2022; Bouwer et al., 
forthcoming 2024; Loser, forthcoming), and to a lesser extent in Asia. In many cases such 
legislation may not be specifically targeted at climate issues.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cases 
from China have been added to the Global database, with indications that Chinese courts may 
continue to develop a unique form of climate litigation appropriate to their national context (see 
Box 1.2 below). 
 
 
 
 
 
 

 

 
3  The distinction between the ‘Global South’ and ‘Global North’ is based on economic inequalities, but the ‘Global South’ is not a 

homogeneous group of countries: legal development and legal capacity vary by country. We use the list of G77 + China countries to 
determine if a country is in the Global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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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역주: 해당 문단 이외의 ‘글로벌 사우스’를 ‘남반구 개도국’으로 번역)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역주: 해당 문단 이외의 ‘글로벌 
노스’를 ‘북반구 선진국’으로 번역)의 구분은 경제적 불평등에 근거하지만, ‘글로벌 사우스’는 동질적인 국가 그룹이 아니며 각 국의 법률 발전단계와 역량은 모두 
다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는 국가를 ‘G77 + 중국’ 국가 목록에 따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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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반구 개도국 주요 동향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근 남아공 법원은 Sustaining the Wild Coast NPC and Others v. Minister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 and Others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2022년 9월, 남아공 고등법원은 남아공 남부 해안을 따라 지진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석유 및 가스 탐사 허가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타지 않는” 화석연료 매장량을 

언급했으며, 석유 및 가스 탐사가 남아공의 국제 기후목표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아공에서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후소송의 좁은 정의를 넘어서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 가지 관련 사례로 

“Trustees for the Time Being of the Groundwork Trust and Vukani Environmental Justice Alliance Movement in 
Action v. Minister of Environmental Affairs 사건(또는 ‘Deadly Air’ 사건)”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이 남아공 

정부에 제기한 소송으로, Mpumalanga 지역의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 12곳, 석탄액화공장 1곳, 정유소 및 다수의 오염 유발 산업시설과 광산이 위치해 있다. 남아공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은 2년 이상 지연되어 여전히 공포되지 않고 있었으므로(Loser, 근간), 이 사건은 환경오염 및 석탄 관련 소송으로 

제기되었다. 이 소송에는 유엔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인 David Boyd 교수가 법정조언자로 참여했다. 2022년 3월 

Pretoria 고등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남아공 정부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측면에서 국민들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선언하였다.

  인도네시아: 2022년 7월, 인도네시아 청년들은 정부가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Indonesian Youths and others v. Indonesia 

사건). 이 사건은 필리핀 국가인원위원회가 약 7년에 걸쳐 수행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해당 

상자 1.2. 중국에서의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에 처음으로 기록된 2건의 중국 내 기후소송은 2016년 중국 NGO인 ‘자연의 벗(Friends of Nature)’이 

간쑤성과 닝샤성에 위치한 2개의 국영 전력회사를 상대로 동시에 제기한 소송이다. ‘자연의 벗’은 두 기업이 해당 지역의 가용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모두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재생에너지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화력발전에 

의존하게 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쑤성에서 제기된 소송은 2023년 4월 간쑤성 국영 

전력회사가 신규 전력망 건설에 9억 1,200만 위안을 투자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의 송전 용량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며 마무리되었다. 닝샤성 국영 전력회사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록 해당 소송이 국영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나, 만일 더욱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정치적인 영역에 개입하여 명백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Yan, 2020: 374)”. 

그러나 민간 영역 내에서 기후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는데, 중국에서 제기된 세 번째 기후소송(Beijing Fengfujiuxin 
Marketing and Technology Co. Ltd. v. Zhongyan Zhichuang Blockchain Co. Ltd. 사건)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에는 아직 기후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 없으나, 법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정부의 기후정책을 활용해 기후 행동 

확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적 의무를 해석할 수 있다(Zhu, 2022). 중국 법원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분쟁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질 가능성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환경보호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후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전국 법원은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이끌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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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세계 최대 화석 연료 회사 47곳이 필리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2022년 5월에 결론이 

발표되었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주요 탄소배출 기업들이 그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인권 실사를 수행해야 하고 사업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권 침해를 시정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Setzer and Higham, 2022 참조). 

비록 해당 인도네시아 사건은 정부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이전에 필리핀에서 수행된 

조사는 추후 인도네시아 소송에서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브라질: 2022년 7월, 브라질의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는 연방대법원은 파리 기후협정의 중요성을 전례 없이 인정했다. 이는 

PSB et al. v. Brazil (on Climate Fund) (ADPF 708) 사건의 판결로, 정부에 의해 기후기금(Climate Fund)의 기능이 

마비되었다고 고발하는 소송이었다. 기후기금은 브라질 정부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후완화 

및 적응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소송은 기후소송 전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Tigre 

and Setzer, 미출).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전 세계 기후소송 사례 중 처음으로 파리 협정을 인권 조약으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이 기후변화와 인권을 공동의 행동 프레임으로 통합하여 책임 강화, 국제 협력 및 기후 정의를 촉진하는데 

기여를 했다(Knox, 2020).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있어 기후 금융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권한 

분립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절차적으로도 해당 판결은 사법 분야에서 몇 가지 혁신을 일으켰는데, 정당이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거나, 법관들에게 기후변화와 관련한 자세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 생겼다는 사실이다. 해당 소송 당시 법원은 과학자, 환경운동가, 원주민, 농업 및 금융 부문 대표자, 경제학자, 연구자, 

국회의원과 연방 및 주정부 대표를 비롯한 66명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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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onesia: In July 2022, a group of Indonesian youth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government bef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rguing that the government 
had failed to fulfil its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Indonesian Youths and others v. Indonesia). The case builds on a 
previous investigation by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he Philippines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nearly seven-year-long National Inquiry on Climate Change. That 
inquiry investigated whether 47 of the largest fossil fuel companies in the world had 
violated the human rights of Filipinos. It was concluded in May 2022, with the Commission 
stating that major corporate emitters, including their value chains, may be compelled to 
undertake 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be held accountable for failure to remediate 
human rights abuses arising from their business operations (see further Setzer and 
Higham, 2022). Although the Indonesian case differs in its focus on the government, the 
previous Inquiry may provide an important model. 

• Brazil: In July 2022, Brazil’s constitutional and highest court gave an unprecedented 
recognition to the importance of the Paris Agreement. The judgment was given in PSB et 
al. v. Brazil (on Climate Fund) (ADPF 708), which challenged the government-induced 
paralysis of the Climate Fund, established by Brazil’s National Policy on Climate Change to 
promote the financing of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projects. The decision brings 
significant lessons in a broad range of aspects of climate litigation (Tigre and Setzer, 
unpublished). The court found – for the first time in global climate change litigation – that 
the Paris Agreement is a human rights treaty. This recognition helps parties to integrate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into a shared framework for action, promoting greater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limate justice (Knox, 2020). The decision 
also recognised the importance of climate finance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ddresses challenges over the separation of powers. Procedurally, the case provides 
several legal innovation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having political parties as plaintiffs 
and the court holding a public hearing to inform the justices on the science and facts of 
climate change. The court invited 66 experts to speak, among them scientists, 
environmentalists, indigenous people, representatives from the agribusiness and financial 
sectors, economists, academics, parliamentaria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Plenary session, Brazilian Supreme Court, during the judgement on the PSB et al. v. Brazil case on the 
Climate Fund. Photo: Carlos Moura/SFT. 
(사진 설명) 기후기금 관련 PSB et al. v. Brazil 사건을 심리 중인 브라질 연방대법원 본회의 모습. 사진: Carlos Moura/S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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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에서의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남반구 개도국의 기후소송이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2년 6월 브라질의 한 NGO는 브라질의 국가개발은행 및 산하의 투자사에 소송을 제기했다(Conectas Direitos 
Humanos v. BNDES and BNDESpar). 이 NGO는 BNDES사가 지분을 소유한 여러 회사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해당 지분을 관리하는 BNDESpar사가 자사의 투자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파리 협정과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정책에 기반한 브라질의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사례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남반구 개도국 지역주민들이 마주하게 된 여러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Marmara 호수에서 활동하는 어부들로 구성된 한 협동조합은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진 습지 

지역인 Marmara 호수를 보전하는 데 실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S.S. Gölmarmara ve Çevresi Su Ürünleri Kooperatifi 
v. Republic of Türkiy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nisa Directorate of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어부들은 정부가 여러 인프라 사업 진행 시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Marmara 호수의 환경이 훼손 및 건조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 측은 정부가 호수 

보호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어업 면허 비용의 면제를 요구했다.

전 세계 및 지역 기후소송

기후소송 대다수가 국내 법원이나 EU 법원에 제기되지만, 최소 50건의 소송은 11개 국제 또는 지역 법원 및 재판소, 유엔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교토의정서 의무준수위원회에 제기되었다.5 이 중 20건은 인권 기구에 제기되었으며, 

12건은 국제투자협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ISDS) 기관에 제기되었다(Fermeglia et al., 근간).6 나머지 사례 중 10건은 

2009년~2018년 사이 제기된 교토의정서 불이행 절차에 따른 제소사건이었다.

지난 12개월간 4건의 새로운 소송이 국제 기구에 제기되었다. 이 중 3건은 국제법원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며, 1건은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BP사의 이사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국제법원의 권고적 의견 요청 3건

권고적 의견 요청 3건은 각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미주인권재판소(IACtHR),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되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경우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SIS)가 요청한 사례로, 해양 환경 오염을 예방, 완화 및 

통제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하여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하는데 있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가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는 해수면 상승뿐 아니라 기후변화 전반과 관련한 특정 이슈에 대해 법원의 의견을 요청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 요청은 해양 환경 보호 의무에 관한 UNCLOS 판례에 기초하며, 기후와 해양의 상관관계에 관한 법적 논리를 

발전시켰다(Roland Holst, 2022).

5    현재까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소송의 대상이 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 
동아프리카인권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준수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실, 다수의 유엔 특별절차, 유엔 사무총장, 상설중재재판소, 스톡홀름 상공회의소, 국제투자분쟁기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및 유럽의 일반 법원에도 기후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EU의 특수한 초국가적 지위를 고려하여 EU 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 
유사한 종류로 간주하였다.

6  이는 기후 관련 ISDS 소송 사례의 극히 일부이며, 다른 출처 등에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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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인권재판소를 향한 권고적 의견요청은 칠레와 콜롬비아에서 공동 요청한 사례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의무의 범위를 

개인적 및 집단적 차원에서 명확히 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기후 적응과 환경운동가 보호 관련 질문 역시 포함되어 있다. 

미주인권재판소가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인정한 이전의 권고적 의견(OC-23/17)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이기도 하다(Viveros and Auz, 2023).

또한, 국제형사재판소가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을 받은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요청은 Vanuatu를 필두로 소규모 

섬 국가 18개국이 제기한 것으로, 제출에만 3년이 걸렸다. 이러한 종류의 요청은 규정에 따라 공적인 국제기구만 제출할 수 있어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29일, 유엔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기후피해로부터 기후 생태계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가장 취약한 지역을 비롯해 전 지구적인 기후피해를 초래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국제형사재판소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물론 각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들 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할 위험도 있으나, 각 요청들 간의 차이가 오히려 각 법원이 내린 최종 결정 

간의 상호보완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Auz and Viveros-Uehara, 2023), 이러한 의견들은 향후 전 세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형성하는데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법원의 권고적 의견은 거의 대부분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론가들은 이러한 권고적 의견이 상당한 법적 및 도덕적 무게가 있으며 법적 담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Roland Holst, 2022). 특히 국제형사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온실가스 배출로 다른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국가들이 국제법에 따라 유해한 활동을 중단하거나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다(Kysar, 2022). 이와 같은 사례에서 결정된 

국가의 법적 의무와 관련된 논리의 '구체화'는 추후 전 세계에서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avaresi et al., 2021).

원고와 피고 : 기후소송의 주역

기후소송을 이어가는 NGO와 개인들

2022년 6월부터 12개월간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이하 “글로벌 소송”)의 약 90%는 비정부기구(NGO)나 개인, 또는 양측의 

협력을 통해 제기되었다. 이는  본 보고서의 전년도 조사내용과도 일치한다. 미국 내의 경우 이 비율이 70% 가량으로 조금 낮은 편이며, 

지난해에 제기된 미국 소송 중 기업과 무역 협회가 제기한 소송의 비율(13%)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이는 비교적 최근 시작된 추세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수치를 1986년 이후 제기된 전체 소송 건수와 비교하면, NGO 및 

개인이 제기한 소송 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글로벌 소송 중 60% 달하는 사건(751건 중 440건)이 

NGO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었으며, Sabin Center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중 약 70%는 NGO가 

제기하였다(Silverman-Roati, 2021).7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NGO와 개인의 기후소송 증가는 최근 몇 년간 ‘전략적’ 또는 ‘반(semi)전략적’ 기후소송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아래에서 설명), 이는 의사결정에서 자주 배제되거나 기후 거버넌스 결정에 불만족하는 이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도구로 소송을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atros and Khan, 2022).

7  주주 자격으로서 NGO가 제기한 소송 역시 ‘NGO 소송’으로 분류하였다(예: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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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정부에 국한하지 않는 미국 외 지역의 기후소송

기후소송 데이터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후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2개월 동안 정부를 

상대로 한 글로벌 소송의 비율이 감소했다.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제기된 61건의 소송 중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약 52%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기관에 대한 권고적 의견 요청 4건은 정부의 의무 범위에 관한 것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이 

사건들을 특정 피고가 없는 사례로 분류했다.8 반면, 소송의 약 40% 이상이 기업이나 무역 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다(여기에는 여러 

유럽국이 FIF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5건이 포함되는데, FIFA가 월드컵 당시의 그린워싱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9

전략적 기후변화 소송 및 소송 전략

기후변화 소송이 ‘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 및 사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전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Bouwer and Setzer, 2020). 전략적 기후소송이 기후변화 적응 및/또는 완화 정책, 특정 입법 또는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반기후적’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건들은 친규제적 영향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Golnarghi et 

al., 2021). 기후변화 운동은 이미 과거의 전략적 인권 소송에서 얻은 교훈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다(Silbert, 2022).

Batros와 Khan(2022)은 전략적 기후소송이 전략적 인권 소송에서 무엇을 참고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전반적인 변화(즉,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일련의 개입)를 이끌어내기 위한 소송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판결 내용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전략의 위험요소를 평가할 필요성 등이다.

전략적 소송의 정의는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완벽하지도 않다(여기서 활용한 방법론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부록 참조). 이 연구를 

위해, 특정 소송을 전략적 소송으로 분류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했다. 다음 사항 중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소송을 

‘반(semi)전략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반전략적 및 전략적 소송을 하나의 범주로 구분했는데, 이들 사이에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정체성. 전략적 소송에서는 신중하게 기획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원고가 선정된다(Peel and Markey-Towler, 

2021). 전략적 기후소송의 대부분은 NGO, 개인 활동가, 국회의원 또는 정당이 제기한다. Okoth와 Odaga (2021)는 

‘litigation plus’라는 접근 방식을 언급하는데, 이는 원고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NGO와 변호사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주민의 우려사항을 해결할 법적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를 중심에 두고 

공동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소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movement lawye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Cummings, 

2017). 대부분의 경우, 이미 다른 전략적 목적의 법적 절차에 관여해 본 경험이 있는 노련한 법률팀이 원고를 대표한다(Peel 

and Markey-Towler, 2022).

  피고의 정체성. 전략적 기후소송은 기후 문제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행위자(예: 입법이 가능한 정부 및 최대 

탄소배출 기관)와, 이들의 기후 관련 행위나 그 위험성과 관련해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해왔다. 그러나 전략적 

소송은 ‘명백한’ 피의자 외에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치사슬이 지속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데, 탄소 다배출 기업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승인하는 정부기관이나 탄소 다배출 기업의 핵심 사업 개발에 

필요한 자본이나 보험을 제공하는 금융 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후자의 경우 체계적 사고(systems thinking)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Solana et al. (2023)은 이를 ‘systemic lawyering’이라 설명한다.

8  이러한 요청을 엄밀히 말해 '소송'이라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관련법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소송의 범위에 포함했다.
9  법인을 대신해 개별 이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본 보고서의 데이터셋에서 법인과 개인이 모두 관련된 사례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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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의 목적. 전략적 소송은 ‘개별 사건의 즉각적인 성취나 실패와 관련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Bouwer and Setzer, 2020). 전략적 소송은 특정 원고의 상황을 넘어 전반적인 구제책을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규제 발전을 촉진한다(Peel and Markey-Towler, 2021). 이러한 소송의 목표는 남반구 개도국과 부유국 또는 선진국을 

비교할 때 달라질 수 있으며(Setzer and Benjamin, 2020a), 한 국가 내에서도 국가지도자가 설정한 방향에 따라 전략이 

크게 변할 수 있다(예: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후소송, Gerrard and McTiernan, 2018 참조).

  소송이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 되는 경우. 전략적 소송은 하나 또는 여러 조직이 수행하는 옹호(advocacy) 전략의 

일부이다(Eilstrup-Sangiovanni, 2019). 이렇게 법적 개입이 더 큰 옹호 전략의 일환일 경우, 해당 기후소송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조직(또는 여러 조직)의 입장을 보완하거나 대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NGO가 입법자 

및 정책 입안자에게 로비 또는 압박을 하거나, 특정 기업에 서한을 보내거나, 거리에서 시위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기후소송 운동은 새롭게 대두되는 초국가적 기후소송 네트워크 활동의 일환이 되기도 하는데, 이 네트워크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뿐 아니라 소송당사자에게 지식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Iyengar, 2023). 언론 보도와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역시 이러한 더 큰 퍼즐의 다른 한 조각이 되기도 한다.

그림 1.4. 미국 외 지역에서 제기된 전략적 소송 건수의 추이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베이스 기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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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ty of the defendants.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has targeted actors that make the 
largest direct contribution to the problem (e.g. governments that can legislate and the 
largest emitters of CO2) and actors who mislead the public about their climate action or 
consideration of climate risks. In addition to targeting the ‘obvious suspects’, strategic 
litigation can be brought against actors that are not so visible but are crucial for the 
survivability of the value chain, such as the public authorities that grant the licences and 
permits necessary for high emitters to carry out core activities,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rovide the necessary capital or insurance for high emitters to develop 
their core activities. This latter approach, which builds on systems thinking, is described by 
Solana et al. (2023) as ‘systemic lawyering’. 

• Aim of the litigation. Strategic litigation sees advocates using climate litigation “to drive 
ambition in climate action, taking a long view beyond the immediate success or failure of 
individual cases” (Bouwer and Setzer, 2020). Strategic cases seek remedies that extend 
beyond the situation of individual litigants and contribute to intended policy and 
regulatory impacts (Peel and Markey-Towler, 2021). Objectives for litigation might differ 
when comparing Global South jurisdictions with rich or developed countries (Setzer and 
Benjamin, 2020a), and in any one country the strategies might change quite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directions established by national leaders (e.g. climate litigation during 
the Trump era – see Gerrard and McTiernan, 2018). 

• If the case is one piece of a larger puzzle. Strategic litigation is part of a broader advocacy 
strategy of one or several organisations (Eilstrup-Sangiovanni, 2019). When the legal 
intervention is connected to a larger advocacy strategy, it is possible to observe that the 
lawsuit complements or focuses on specific aspects of messages that will be raised by one 
or a group of organisations outside the courts. These efforts will be carried out by NGOs 
lobbying or pressurising legislators and policymakers, or sending letters to targeted 
companies, or by protesters taking to the streets. The climate litigation movement is also 
part of an emergent transnational climate litigation network that generates ideas and 
facilitates intellectu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litigants (Iyengar, 2023). Media coverage 
and a communications campaign are often another part of this larger puzzle.  

Figure 1.4. Strategic cases filed outside the US over time 

 
Source: Authors based on Sabin Center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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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전략적 소송

기업을 상대로 하는  전략적 소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늘고 있다. 초기 단계의 기업 대상 전략적 소송은 대개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으며, 

화석연료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에는 기업 대상 전략적 소송의 양상과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 역시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송 사례는 주로 기후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시민들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는 이유를 들며 

기업, 금융기관, 무역협회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rulle and Downie, 2022).

2015년부터 2022년 말까지 기업 대상 전략적 소송 사례를 모두 분석했을 때, 소송의 80%는 전략적 또는 반전략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2021년의 경우 현재까지 기록된 건수 만 30건(2021년 기록된 전략적 소송 전체의 30%)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해였다. 해당 사례들의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상 회사가 속한 산업을 비롯해 소송의 양상이 전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그림 1.5 참조). 이러한 추세의 원인 중 하나는 ‘기후워싱(climate-washing) 사례’의 급증으로 보인다. 기후워싱 관련 소송은 

자사의 사업, 제품, 서비스 등이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에 책임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또 

다른 원인으로 점차 소송 전략이 정교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새로운 압박 대상(특히 고배출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 

등)을 찾아냈기 때문일 수 있다.

소송 및 관련 행위자의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기후소송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영국 

비교법연구소(BIICL) 주도로 기업계 전반에 걸친 기후소송의 특징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업의 기후 법률 전략에 

관한 전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s on Corporate Climate Legal Tactics)’이 출범되었다.

그림 1.5. 분야에 따른 기업 대상 기후소송 사례(미국 및 해외 소송 포함, 2015~2022)

 

참고: 본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산업 분야’는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의 피고 기업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발전과 화석연료 탐사, 생산, 수송 관련 소송 사례의 경우 특히 수가 많은 관계로, 오르비스 데이터베이스가 구분한 기업 분야가 
아닌 해당 소송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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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ty of the defendants. Strategic climate litigation has targeted actors that make the 
largest direct contribution to the problem (e.g. governments that can legislate and the 
largest emitters of CO2) and actors who mislead the public about their climate action or 
consideration of climate risks. In addition to targeting the ‘obvious suspects’, strategic 
litigation can be brought against actors that are not so visible but are crucial for the 
survivability of the value chain, such as the public authorities that grant the licences and 
permits necessary for high emitters to carry out core activities,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rovide the necessary capital or insurance for high emitters to develop 
their core activities. This latter approach, which builds on systems thinking, is described by 
Solana et al. (2023) as ‘systemic lawyering’. 

• Aim of the litigation. Strategic litigation sees advocates using climate litigation “to drive 
ambition in climate action, taking a long view beyond the immediate success or failure of 
individual cases” (Bouwer and Setzer, 2020). Strategic cases seek remedies that extend 
beyond the situation of individual litigants and contribute to intended policy and 
regulatory impacts (Peel and Markey-Towler, 2021). Objectives for litigation might differ 
when comparing Global South jurisdictions with rich or developed countries (Setzer and 
Benjamin, 2020a), and in any one country the strategies might change quite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directions established by national leaders (e.g. climate litigation during 
the Trump era – see Gerrard and McTiernan, 2018). 

• If the case is one piece of a larger puzzle. Strategic litigation is part of a broader advocacy 
strategy of one or several organisations (Eilstrup-Sangiovanni, 2019). When the legal 
intervention is connected to a larger advocacy strategy, it is possible to observe that the 
lawsuit complements or focuses on specific aspects of messages that will be raised by one 
or a group of organisations outside the courts. These efforts will be carried out by NGOs 
lobbying or pressurising legislators and policymakers, or sending letters to targeted 
companies, or by protesters taking to the streets. The climate litigation movement is also 
part of an emergent transnational climate litigation network that generates ideas and 
facilitates intellectu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litigants (Iyengar, 2023). Media coverage 
and a communications campaign are often another part of this larger puzzle.  

Figure 1.4. Strategic cases filed outside the US over time 

 
Source: Authors based on Sabin Center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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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litigation against companies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companies is an area of increasing interest to many actors. Early 
examples of such litigation were filed in the US and focused on fossil fuel companies. More 
recently, the number of strategic cases challenging corporate action has started to diversify, with 
cases filed in new geographies and against companies in a wide range of sectors. Cases are 
focused on companies, financial institutions and trade associations in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se organisations often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climate action, often to the serious 
detriment of citizens (Brulle and Downie, 2022).  

When analysing all cases filed against companies between the start of 2015 and the end of 2022, 
we observe that 80% can be classed as strategic or semi-strategic. The year 2021 saw the highest 
number of corporate cases filed to date, with more than 30 cases so far identified (representing 
around 30% of all strategic cases filed that year). Analysis of these cases confirms their increasing 
diversification, with cases targeting companies in an increasingly diverse range of sectors over 
time (see Figure 1.5). One of the reasons for this trend appears to be a significant increase in 
‘climate-washing cases’ – that is, cases seeking to hold companies accountable for claims about 
the climate-friendliness of their operations, products or services (discussed further below). Part of 
the shift may also be attributable to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litigation strategies and the 
identification of new pressure points within corporate value chains, particularly regarding the 
provision of finance for high-emitting activities. 

Together with the increase in the types of cases and actors involved, there is a growing effort to 
understand the unique aspects of climate litigation across the corporate world. For example, in 
this last year a new global initiative examining the unique aspects of climate litigation across the 
corporate world was launched – the Global Perspectives on Corporate Climate Legal Tactics, led 
by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BIICL). 

Figure 1.5. Number of cases against corporations by sector type, including US and  
Global cases (2015–2022)  

 

Strategies in climate-aligned case Note: For the most part, the classification of ‘sector type’ is based on data about defendant companies drawn 
from the Orbis database. However, we have classified cases concerning energy generation using fossil fuels 
and cases concerning fossil fuel exploration production and transport according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ase rather than the sector listed on Orbis, given the high volume of such cases.  
Source: Authors based on Sabin Center data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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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관련 소송에 사용되는 전략의 유형

2022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기업 및 정부를 상대로 하는 기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사용한 전략 유형 분류법을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없이 다양한 기후변화 소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자 소송의 다른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UNEP 참조, 근간). 본 

보고서의 목표는 다양한 소송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상당수 소송은 동시에 여러 전략을 

사용한다.

작년 보고서에서 이 분류법을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전 세계에서 제기된 ‘전략적’ 및 ‘반(半)전략적’ 소송 모두에 적용하였다. 올해 

보고서는 이 평가법을 좀더 보완했으며, 특히 증가세를 보인 분야를 식별하였다. 또한 기후소송 분야가 발전한 만큼, 평가법을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보고서에서 ‘공적 금융’ 유형을 포함시켰으나, 올해 보고서에서는 해당 범주를 확대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을 모두 

포함했으며 이 유형을 ‘수도꼭지 잠그기’로 명명했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소송은, 설령 고배출 사업이 합법일지라도 그 

사업을 지원하는 필수 자금의 조달을 막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 소송 유형의 복잡성과 기후 위험과 관련한 법적인 

의무 등은 제2부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전략을 사용하는 소송은 일반적으로 부차적인 전략을 함께 사용한다.

  올해 보고서에서 우리는 앞서 설명한 권고적 의견 요청 3건을 포함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의 전략은 

기존의 법정 싸움에서 사용된 전략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 범주를 ‘글로벌 지침(Global Guidance) ’ 

사건으로 명명하였다.

  본 보고서는 범주 일부의 상세 설명을 수정하여 예시로 든 사건의 다양한 유형을 좀더 확실히 구분하였다. 그 일환으로 이전 

보고서에서 사용된 ‘배(보)상청구’ 범주의 이름을 ‘배출자의 배(보)상’으로 수정하였 다.

본 보고서에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략적’ 또는 ‘반(半)전략적’ 소송 

사례 382건을 표 1.1에 정리하였다. (우리가 식별한 전략 유형은 430건이 넘으며, 전략 유형이 소송 사례보다 더 많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수의 소송이 여러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표 1.1. 글로벌 소송에서의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소송전략

전략 유형(예시 포함) 피고 유형에 따른 해당 전략 사용 건수

2022 2023

정부 프레임워크: 국가 경제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목표 및 정책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목표 사건’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나 정책 대응의 부재, 적절성 또는 내용 등을 
지적한다. 2) ‘집행 사건’은 기존의 목표 달성이나 기존 계획 시행을 위한 기후 보호 
조치의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Higham et al., 2022). 이러한 소송은 많은 경우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법의 유효성이나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기후 
행동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프레임워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원고 측은 넓은 
범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최근 예시: Anton Foley and others v. 
Sweden; Iten ELC Petition No. 007 of 2022.

정부 (65) 정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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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레임워크: 이 유형은 기업의 거버넌스나 의사결정 과정의 변화를 이끌어내 
기업이 고배출 사업을 계속할 동기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이 유형은 회사 전반의 
정책 및 전략에 초점을 맞추며, 인권 및 환경 실사 기준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송은 국가 법원에 제기된 바 있으며, OECD 국가 연락사무소와 국가 
인권기구(두 사례 모두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에 포함됨)에서도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유형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법적 논리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부와 기업의 의무는 명백히 다르므로 이들을 다른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옳다.
최근 예시: Notre Affaire à Tous and others v. BNP Paribas; Greenpeace Italy 
et al. v. ENI S.p.A., the Itali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Cassa 
Depositi e Prestiti S.p.A.;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

기업 (12) 기업 (16) 
기업 및 정부 (1)

기후 관련 고려 통합: 어떠한 결정에 기후 관련 고려사항, 기준 또는 원칙을 
포함하고자 하는 소송 유형으로, 유해한 특정 정책 또는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후 문제를 중점화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기후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이나, 이미 존재하는기후 
정책의 실현에 해가 되는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또는 고배출 사업 및 개별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최근 예시: Mexican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CEMDA) v. Ministry of 
Energy and Others (on the Energy Sector Program 2022); Dennis Murphy 
Tipakalippa v. National Offshore Petroleum Safe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uthority and Anor; R (Finch on behalf of the Weald Action 
Group and Others) v. Surrey County Council (and Others).

정부 (103) 
기업 (20) 
정부 및 기업 (4)

정부 (165) 
기업 (22) 
정부 및 기업 (12) 
피고인 없음 (7)

수도꼭지 잠그기: 기후 행동과 어긋나는 프로젝트 및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을 
막고자 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공공 또는 민간 금융기관, 또는 양 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공통 목표는 금융 의사결정에서 기후 위험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고배출 사업이(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질 정도로 그 
자본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최근 예시: Conectas Direitos Humanos v. BNDES and BNDESPAR ; Notre 
Affaire à Tous and others v. BNP Paribas.

정부 (n/a) 
기업 (n/a) 

정부 (14) 
기업 (12)

적응 실패: 이 유형은 기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한다. 이러한 
소송은 1) 기후변화가 특정 시설이나 지역에 미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위협을 고려 
및 해결에 실패 (Markell and Ruhl, 2012; UNEP, 2021), 또는 2) 물리적 및 전환 
리스크를 식별 및 대응에 실패, 즉 저탄소 전환 ‘적응에 실패’(Golnaraghi et al., 
2021)를 고발한다. 후자에 속하는 소송의 경우 대다수가 금융제공자를 상대로 
제기된다.
최근 예시: S.S. Gölmarmara ve Çevresi Su Ürünleri Kooperatifi v. Republic 
of Türkiy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nisa Directorate of 
Provincial Agriculture and Forestry.

정부 (3) 
기업 (5)

정부 (7) 
기업 (4) 
개인 및 기업 (1) 
피고 없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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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자의 배(보)상: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책임을 들어 피고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배출자 배(보)상’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며, 고배출 활동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사용된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거 및 
현재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 2) 미래 기후 영향 적응에 예상되는 비용에 기여, 
3) 피고의 활동이 탄소 흡수원(carbon sink)을 훼손한 경우 배출의 상쇄를 위한 
배(보)상 요구가 그것이다.
최근 예시: Asmania et al. v. Holcim; Ministerio Publico Federal v. de Rezende.

정부 (0)
기업 (8) 
개인 (1)

정부 (5) 
기업 (11) 개인 (1)

기후 워싱: 저탄소 사회 전환과 관련해 정부 또는 기업의 부정확한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형(Benjamin et al., 2022). 이 유형에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실제보다 더 기후친화적이라고 오인을 유발하는 주장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 ‘넷제로’, ‘기후 중립’, ‘산림훼손 없음’ 등의 용어에 대한  소송이 늘고 있다. 또한 
이 유형은 대중을 오인케하는 캠페인이나, 위험 요소를 알리지 않거나, 기후변화 
피해의 원인에 기여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최근 예시: Verbraucherzentrale Baden-Wuerttemberg v. DWS; 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 and others v. Volkswagen AG; Climate Alliance 
Switzerland v. FIFA.

정부 (3) 
기업 (13)

정부 (5) 
기업 (52)

개인 책임: 이 유형은 특정 개인에게 기후 위험의 적절한 관리 실패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공 및 민간 의사결정자들이 기후 문제를 더욱 중시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소송은 주주들이나 연금 수혜자가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치인(예: 브라질 
보이소나루 전 대통령)과 기업 내 행위자(BP사 이사회 등)가 여기에 포함된다. 또한 
변호사와 회계사처럼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문가들의 
책임을 논의하는 문헌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예시: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

기업을 대변하는 
개인 (1) 
정부를 대변하는 
개인 (0)

기업을 대변하는 
개인 (4) 
정부를 대변하는 
개인 (4)

글로벌 지침: 이 유형은 국제 법원의 권위를 기후 문제에서 이용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기후 외교뿐 아니라 국가의 법적 의무에 대한 국제국·내 법원 및 재판소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전략은 다른 기후 행동을 위해 더 탄탄한 기반을 
확립할 수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수도 있다.
최근 예시: ICJ, ITLOS, IACtHR에 제기된 자문 요청

비송(non-
contentious)사건, 
정부의 책임 관련 (1) 

비송(non-
contentious)사건, 
정부의 책임 관련 
(4)

참고: 여기서 다루는 기준은 국가의 법률, 국제 협약 또는 연성법(soft law) 등에 기반했을 수 있다. 소송 사례 다수는 기존의 법적 
기준 적용의 범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환경 영향 고려 요건 등) ‘기후변화’가 법률이나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 
때에도 기후변화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다.
2022년 사례 건수가 0으로 표시된 경우, 이는 해당 유형의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우리 측의 예상과 다르게) 
2022년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3년 사례 건수는 모두 소송의 실증적 검토에 기반한다.
2022년 사건 수가 n/a로 표시된 경우, 이는 우리가 이전에 이 범주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거나, 범주 내에서 피고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수도꼭지 잠그기’ 유형은 이전 보고서에서 ‘공적 금융’ 범주였으며 피고가 정부인 경우만을 
포함했다).
Notre Affaire à Tous and others v. BNP Paribas 사건은 ‘기업 프레임워크’ 유형과 ‘수도꼭지 잠그기’ 유형 모두에서 예시로 
언급되는데,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사용하는 주요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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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주요 추세 일부를 더욱 심도 깊게 들여다본다. 그렇지만 여러 소송에서 다양한 전략 조합이 사용될 수는 

있으나, 소를 제기하는 측이 이러한 전략을 몇가지 공통된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2개월간 

화석연료 공급 활동 및 산림훼손과 토지 이용 소송에서  다양한 전략 조합이 나타났다. 이들 소송은 다양한 행위자(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 회사, 규제당국)와 화석연료 및 농산품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지점(인허가, 자금조달, 생산, 운송)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소송 

진행과 같은 시기, 국제 및 국내 기후정책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및 산림훼손 없는 공급망 관련 논쟁이 점점 더 격화되어 

왔다(van Asselt and Green, 2022; Partiti, 2021).

Held v. Montana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청년 Georgi 씨가 Seeley 판사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사진: Robin Loznak, Our Children’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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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목표와 불일치하는 사건 소송 전략

전략적 소송이 모두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2015년 이후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전략적 소송 중 기후목표 

불일치 사건 16건을 찾아냈다.10 이들이 사용한 전략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규제 권한 소송: 소송인들이 정부 기관이나 부처가 기후 규제 도입 시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이다.

  좌초 자산: 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에 따른 조치로 소송인의 자산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하여 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례이다. 이 유형은 손실의 회수(전략적 목표가 없음)뿐 아니라 정부의 추가규제 도입 또는 규제 

철회를 막으려는(전략적 목표)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분류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공공 행동에 대한 전략적 소송: 정부나 기업이 기후 행동 참여자들을 방해하거나 다른 이들의 기후 행동 참여를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처럼 기후목표와 불일치하는 전략적 소송 중 지난 12개월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신규 사례는 2건뿐이었다. 이 2건의 사례 중 

1건은 벨기에 플랑드르(Flanders) 지역이 새로운 기름 보일러 설치 또는 교체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채택하자 이 규제에 도전했다 

실패한 사례(Belgische Federatie der Brandstoffenhandelaars vzw and Others and Lamine v. Flemish Government)이고, 

다른 1건은 독일 기업 RWE 및 유니퍼(Uniper)사가 네덜란드 법원에 ‘좌초 자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실패한 사례이다. 후자의 경우, 

원고 측은 네덜란드의 단계적 탈석탄법에 따른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RWE and Uniper v. State of the 
Netherlands [Climate and Energy Ministry]). 네덜란드 국내 절차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의 ISDS 조항에 

따라 기업들이 제기한 중재 요청과 병행되어 진행 중이다. 에너지헌장조약은 화석연료 투자자를 광범위하게 보호한다는 이유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다(ClientEarth 2022 참조).11

미국 내에서의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 사례는 자세히 문서화되어 있다. 최근 사례로는 미네소타주의 차량 온실가스 표준 도입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Minnesot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v. Minnesota Pollution Control Agency)과 로스앤젤레스의 유정 

금지 조치에 제기된 소송(Warren E&P inc. v. City of Los Angeles)이 있다. 미국 내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 유형에는 ‘ESG 백래시 

소송’이 있다. 2023년 5월, 공화당 소속의 주 법무장관 23명이 넷제로 보험연합(Net-Zero Insurance Alliance, NZIA) 회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NZIA의 요구사항이 연방법 및 주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내에서 커지는 정치적 압력과 

‘중대한 반독점법 리스크(material antitrust risks: Smith and Bryan, 2023)’ 등으로 인해 여러 글로벌 보험사들이 NZIA에서 

탈퇴하기 시작했다. NZIA는 2021년 UN 기후정상회담 COP26 이전 영국 중앙은행의 전 총재 마크 카니가 창설한 글래스고 

탄소중립금융연합(GFANZ)의 일환이다. 미국 공화당은 그들이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부당한 타격을 가한다고 여기는 기후행동 그룹을 

겨냥하고 있으며, GFANZ 및 그 회원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최근 공화당 소속의 켄터키 주 

법무장관이 미국 내 ESG 투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당 법무장관에게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한 

은행 협회와 서민금융기업(affordable financer)이다(HOPE of Kentucky, LLC v. Cameron).

10    이는 현재까지 기록된 기후 관련 ISDS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Fermeglia et al., 근간).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형의 주장이 중재재판소에서 
제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1    해당 조약에 화석연료를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려는 협상이 있었으나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조약에 가입한 여러 국가들은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EU 전체의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Fermeglia et al.,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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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기후목표 불일치 소송 사례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그러한 소송을 ‘기후’ 소송으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유럽에서 제기된 기후친화적 정부 조치에 맞선 소송 2건은 엄격히 말해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 소송’의 

정의를 충족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는 미국의 거대 석유기업 Exxon Mobil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석유가스 회사에 ‘횡재세’ 부과를 결정한 EU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이다. 이 소송은 분명 신규 규제에 대한 

기업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지만(따라서 전략적 소송으로 간주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명확하게 기후 관련법이나 정책 

이슈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Exxon Mobil사가 겨냥한 정책(RePower EU)의 주된 동기 역시 에너지 안보이며, 해당 소송의 논지는 

EU 기관들이 그러한 세금을 부과할 법적 권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Partington, 2022).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스키폴 공항에 제기한 2번째 사례의 경우 운항 비행편의 수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공항의 신규 조치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온실가스 배출보다는 소음공해 해결이 중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Taylor, 2023 참조).

정의로운 전환 소송

기후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기후행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소송을 기후목표와 일치하는 ·기후목표와 불일치하는 소송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런 청구를 표현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Savaresi and Setzer, 2022). 

현재 기후 영향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과 부담이 사회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분배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본인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전환이라는 개념을 통틀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으로 널리 

부르기 시작했다. 노동 운동에서 기원한 용어지만, 현재는 더 넓은 의미로, 분배적, 절차적, 인정적 정의에 대한 질문을 다루기도 

한다(Wang and Lo, 2021).

이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 소송’은 기후행동을 위해 도입한 정책의 정당성과 공정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할 수 

있다(Savaresi et al., 검토 진행중). 정의로운 전환 소송은 전환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노동자, 원주민·전통 지역사회, 여성, 

아동, 소수자, 그 외 사회소외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집단이 혹은 피해집단을 대변해서 청구된다(ibid).

분류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몇몇 소송에서는 인권 보호를 위한 기후행동이 불충분하다는 주장과 현 정책의 분배적 영향에 대한 

주장이 동시에 이루어진다(예: Mexican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CEMDA] v. Ministry of Energy and Others [on 
the Energy Sector Program 2022]). 다른 Regional Government of Atacama v. Ministry of Mining and Others (2022)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는 전환 가속을 위해서, 채굴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소송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면서 정책을 다투지만, 실제로는 지역사회에 혜택은 제한적이면서, 고배출 활동을 고착화하기도 한다(예: ADI 7095 
[Complexo Termelétrico Jorge Lacerda]).

기후소송의 결과 및 영향

기후변화소송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효과가 있는지”다. 하지만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하다. 기후소송의 

결과로 광범위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소송 하나하나가 다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인정받고 있다. 소송의 

영향력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소송의 결과가 법적으로 피고(혹은 비슷한 위치의 잠재적인 행위자)의 행동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경우인 직접적인 영향과, 행위자의 비용·리스크 증가, 대중적인 인식 변화, 정책의 변화 등 다른 변화가 있는 경우인 간접적인 영향으로 

나뉜다(Peel and Osofsky, 2015; Setzer, 2022). 직·간접적인 영향의 구분뿐만 아니라, 결과와 영향을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성공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종 판결을 받더라도(긍정적인 결과) 항상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Setzer et 

al., 근간). 추가적으로, 영향은 실제 소가 제기되기 전부터 발생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 그리고 종결 후 수년간 이해 및 행동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Solan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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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l et al. (2022)은 280건의 기후변화소송의 영향을 다룬 문헌을 검토하였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기후변화소송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영향력이 생기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요소들을 연구한 문헌을 분석했다. 그 결과 많은 문헌들이 최상위법원의 판결이 

있었거나, 언론에서 자주 다뤘거나, 새로운 법적인 이론이나 해석을 도입한 새로운 요소가 있는 사례 등 ‘인지도가 높은’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영향에 대한 논의는 보통 짧고 추측성이 강했으며, 사건 진행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었다. Peel et al.은 서로 다른 소송 목표, 사법권 및 관할 법원, 혹은 법적 방법론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추정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기후소송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이며, 

장기적인” 연구에는 아직 공백이 있다(ibid: 16).

이런 한계점들을 염두에 두고, 우선 미국 외 지역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짧은 개요와 기후소송의 잠재적인 영향력(부록: 방법론 노트 

참조)에 대해 이하 서술한다. 지난 몇 년간 제시했던 우리의 분석을 토대로 중간 혹은 최종 결과가 나온 사건들의 직접적인 사법 결과를 

살펴본다. 그 후, 관련 소송이 각각의 행위자, 특히 기업과 금융 시장 행위자의 행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

소송 결과: 혁신과 복잡성

현재까지 중간 혹은 최종 판결이 나온 549개의 사건 중 약 55%가 기후행동에 유리한 결과다(그림 1.6참조). 기후행동에 유리한 

영향을 끼칠지, 불리한 영향을 끼칠지 판단하는게 불가능할 경우, 중립적인 사건으로 분류된다. 또한, 원고의 모든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긍정적인 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다(부록: 방법론 주석 참조).   

그림 1.6 국제 기후소송의 결과 

출처: Sabin Center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저자들이 작성

하지만 이 그림은 사실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소송이 제기된 연도 기준으로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보면,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진다(그림 1.7 참조). 2021년 독일에서 비슷한 사건 13개가 동시에 기각되어서 실패한 사건 수가 급증하긴 했지만, 최근에 청구된 

소송은 유·불리한 결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물론, 최근에 청구되어 앞서 설명한 혁신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소송 중 대다수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0년 이후 미국 외 국가에서 청구된 사건 301건 중 161건은 여전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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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can occur even before a case is filed and contribute to shifts in understanding and 
behaviour both during and for many years after the legal proceedings (Solana, 2020).  

Peel et al. (2022) undertook a review of 280 publications address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i.e. publications that examine key aspects relating to how climate change 
litigation achieves impact and in what circumstances. They find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focus in the impact literature on ‘high-profile cases’ – cases decided by the highest court in a 
judicial system, cases that received high media attention, or cases that are novel in some way, 
e.g. employing a novel legal theory or interpretation. However, discussion of impacts is typically 
brief and speculative, written close in time to case developments and therefore limited in 
assessment of longer-term impacts. Overall, Peel et al. conclude that care should be taken in 
extrapolating ‘lessons’ about the strategic value of different litigation targets, jurisdictions or 
forums, or legal avenues pursued in claims. There remains a research gap in “systemic, empirical, 
and long-term” studies on the impacts of climate litigation (ibid: 16).  

Bearing these limitations in mind, below we first provide a brief overview of outcomes of cases 
filed outside the US and the potential impacts of climate litigation (see also Appendix: 
Methodological notes). We look at the direct judicial outcomes of cases where an interim or final 
decision has been issued, building on our analysis from previous years. We then provide comments 
on the ways in which litigation may be influencing the behaviour of different actors, particularly 
corporate and financial market actors. 

Judicial outcomes: innovation and complexity 

Around 55% of the 549 cases in which either an interim or final decision has so far been rendered 
have had outcomes that are favourable to climate action (see Figure 1.6). Cases are classified as 
neutral when it is not possible to assess whether the judgment would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climate action. Cases may also be assessed as positive even where not all grounds 
argued by the claimants were successful (see further the Appendix: Methodological notes). 

Figure 1.6. Outcomes in global climate litigation 

 
Source: Authors using Sabin Center’s databases 

However, this figure only tells part of the story. If we compare the ‘success’ of cases by year of 
filing, we see a more complex picture emerging (see Figure 1.7). Although there was a spike in the 
number of unsuccessful cases when a group of 13 similar cases filed in Germany in 2021 were all 
dismissed simultaneously, cases filed more recently have seen a more even distribution of 
favourable and unfavourable outcomes. It is of course also worth noting that many cases filed in 
recent years, and therefore the majority of those using many of the more innovative strategies 
described above, have yet to conclude: 161 of the 301 cases filed outside the US since the start of 
2020 are still awaiting decisions. 

301 49 7 192

Favourable Neutral Withdrawn or settled Unfavourable 유리한 소송      중립적      취하 및 합의      불리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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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출처: Sabin Center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저자들이 작성

긍정적인 결과가 항상 명확한 영향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몇몇 사건의 경우 ‘유리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기후행동이 비교적으로 파악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두 가지 사건이 

이런 대비를 잘 나타낸다. 첫번째 사건은 호주에서 청구된 Bushfire Survivors v. EPA 사건 이며,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2023-2026 

기후변화 정책과 계획(Climate Change Policy and Plan for 2023-2026)이 수립되고, “최종적으로는 배출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나타나게 될” 절차의 시작이었다(Collins, 2023). 두 번째 사건은 2022년 7월 선고된 영국의 Friends of the Earth v. Secretary of 
State for BEIS (Net Zero Strategy)이다. 해당 판결은 정부의 넷 제로 전략(Net Zero Strategy)을 수정해서 투명성을 높이라는 법원 

명령 이후 정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캠페인 그룹의 승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Higham and Setzer, 2022). 하지만 이후 정부가 

법원 명령 및 지도부 교체로 인해 전략을 개정해 발표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전안보다 서약이 몇몇 분야에서 “축소” 되었다(Dehon 

and Parekh 2023). 해당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방향성이 다시 바뀔 수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프랑스 국참사원의 Grande-Synthe v. France 판결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어렵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입법화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명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법원은 정부의 

진행상황을 검토 후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프랑스 정부가 이전 명령을 따르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진행상황을 보충할 수 있는 신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일년 내로 제시할 것을 명했다(APF,2023).

기후소송으로 인한 기후행동이나 정책 변화와 연관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준으로 판결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Mayer (2022)는 심지어 소송이 새로운 법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탄소배출을 ‘넘기는’(흔히 

탄소누출이라고 부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실증적인 분석은 이런 현상이 현존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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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Outcomes in Global climate cases over time 

  

 
Source: Authors using Sabin Center’s databases 

Favourable outcomes do not always lead to clear impacts 

In some cases, the climate action resulting from a ‘favourable outcome’ may be relatively easy to 
identify, but in others it is more difficult. Two cases show this contrast. The first is the Australian 
case of Bushfire Survivors v. EPA, which resulted in the creation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and 
Plan for 2023–2026, and the beginning of a process that “will eventually translate into hard 
emissions limits on licences” (Collins, 2023). The second is the UK case of Friends of the Earth v. 
Secretary of State for BEIS (Net Zero Strategy), decided in July 2022. The judgment was hailed a 
victory by campaign groups after the court ordered the government to revise its Net Zero 
Strategy and make it more transparent,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 did not appeal the ruling 
(Higham and Setzer, 2022). However, when the government subsequently issued a revised 
strategy – in part in response to the court order and in part following a change in leadership – the 
result was a document that “scales back” commitments in some areas in comparison to the 
previous iteration (Dehon and Parekh 2023). Further litigation on the same question is a 
possibility, which could result in a change in course, but this is far from certain.  

The impacts of the French Conseil d’Etat’s judgment in the case of Grande-Synthe v. France are 
similarly hard to assess. In that case, the Conseil d’Etat ordered the French government to 
increase new measures to meet legislated 2030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ccording to media reports, earlier this year the Court reviewed the government’s progress and 
found it inadequate. The court then ordered new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within a year to 
compensate for a lack of progress, despite the court’s acknowledgement that the government 
had made good-faith efforts to comply with its order (AFP, 2023). 

A further complication is introduced when we try to understand the impacts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s linked to climate action or policy changes arising from 
climate litigation. Mayer (2022) goes as far as to question whether litigation could lead to new 
legislation which in turn ‘displaces’ emissions to new jurisdictions (so-called carbon leakage). 
However, recent empirical analysis finds no evidence of this phenomenon occurring as a resul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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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인해 발생한 사례를 찾지 못했고(Eskander and Fankhauser, 2023), 소송의 결과로 생기는 법률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

소송의 간접적인 영향

결과를 넘어서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더 복잡한 상황이 보이게 

된다. 앞서 서술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세 가지 분야를 아래에서 소개한다.

‘기후리스크’ 증폭

금융권은 기후소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이다. 

작년 보고서에서 기후소송 분야의 핵심 전문가 커뮤니티 외부에서도 

기후변화 소송이라는 현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증가함을 인지했다.  이 사례를 소송리스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데에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면서, , 잉글랜드 은행(영국중앙은행)의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기후소송 언급과 NGFS (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의 기후소송에 대한 논문을 레퍼런스로 

인용했다(Higham and Setzer, 2022). 

지난 12개월간 기후금융 리스크 포럼(Climate Financial 

Risk Forum, CFRF), 영국에서는 기후관련 리스크 및 기회 

관리에 대한 경험공유를 위해 금융계 중견급전문가들을 모은 

건전성감독청(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PRA)과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공동 

이니셔티브 등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들도 기후소송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CFRF는 보험사 및 유관 이해관계자들의 기후소송 리스크 

관리 및 완화 접근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12월 

보고서를 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후소송 리스크가 보험업계에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고, 기후변화가 물리적인 보험 위험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구체화될 것”이라고 한다. 추가적으로,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올해 처음으로 

다보스(Davos)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패널을 일정에 포함했다. 

여러 국제·지역 단체는 기후소송을 점점 의식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 평의회 의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사안”의 일환으로 2021년에 각료위원회가 “국가적 

기후소송 사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것을 추천했다. 각료위원회는 이 추천사항을 받아들여 유럽법률위원회(European Committee 

on Legal Co-operation)에 기후소송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UN 기후변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Climate Change)은 최근 “기후변화 입법, 기후변화 소송 지원, 그리고 세대 간 정의 원칙의 전진”에 대한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추가적으로, 법조계 전반에 현 상황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상자 1.3 참조).

 

상자 1.3. 기후변화와 법조계: 기후인지적 법률 활동이 

주류가 되었나? 

기후변화소송 증가와 관련 리스크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학계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분이 

변해야 한다는 점점 긴박해지는 경고에 따라 법조계 

전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매출 기준 

세계 탑 10 로펌 중에서 한 곳을 제외하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보고서나 논평을 최근에 발간한 바 있으며, 

동시에 변호사 협회, 판사 협회 등의 협회들은 해당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Dernback et al., 2023; 

ELF 및 CCBE, 2023; EUFJE, 2022 참조).

변호사 사회와 특정 사법권에서 변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집단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가 법조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국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에서 2023년 4월 

출간한 가이던스는 변호사에게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탄소배출은 본인의 전문 분야 관련 배출일 것이라고 

표현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논의는 Bouwer (2015)가 창시하고 뉴사우스웨일스 

토지환경법원장(Chief Justice of the Land and 

Environment Court of New South Wales) 

브라이언 프레스턴(Brian Preston)이 유행시킨 개념인 

‘기후인지적 법률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다(Preston, 

2021). 해당 개념은 법조인에게 기후변화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을 요구하고, 일상 업무에서 접하는 

법률적인 문제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생각해볼 것을 요구한다.



31

기업 가치에 대한 영향

투자자들도 기후변화 소송을 인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시장이 체계적으로 기후소송 리스크를 반영하느냐가 중요한 질문이 되었다. 

기후소송의 영향을 정량화할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한정적이다. 최근 기후소송이 체계적으로 피고 기업의 주가하락을 야기하는지, 

야기한다면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학제 간 연구가 진행되었다(Sato et al., 2023). 해당 연구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후소송으로 인한 가치평가 결과의 변화를 확인했다. 기후소송에서 회사를 상대로 청구가 이루어지거나 불리한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 기업의 가치가 기대치와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0.41% 하락하였다. 가장 큰 주식시장 반응은 탄소메이저를 상대로 청구된 

소송에서 나타났는데, 청구 직후 기업가치가 -0.57% 하락했으며, 불리한 판결 이후에는 -1.50%하락했다. 보다 격한 시장 반응은 

새로운 형태의 법적 주장이나 새로운 관할권에서의 소송 등 ‘신규’ 요소가 포함된 사례에서 나타난다. 해당 연구는, 관찰된 기업 가치의 

하락은 시장이 이미 소송 리스크에 반응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이나 금융규제 기관, 정부는 기후소송을 실질적인 

리스크로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내러티브 형성  

기후소송의 영향에 관한 많은 문헌들은 절차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유로 기후소송이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Setzer and Bouwer (2020)는 이러한 현상을 “내러티브를 형성”한다고 표현했다. 지난 

12개월간 있었던 새로운 사건들의 발전과정이 이런 현상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 ClientEarth는 2021년, 벨기에 국립은행을 상대로 

유럽중앙은행(ECB)의 회사채 매입 제도 도입에 관하여 소를 제기했다(ClientEarth v. Belgian National Bank). 해당 제도는 ECB 

통화 정책의 일부였고, 본래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성 유지 의무만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이는 매입된 채권이 유럽 내 가장 심한 

오염을 일으키는 회사들의 고탄소배출 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ClientEarth 는 해당 정책이 유럽의 기후 

목표와 파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은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ClientEarth는 항소했으나, ECB가 

파리 협정을 보다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책을 변경해 기후친화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신규 채권 매입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자, 이후 2022년 11월 언론 발표를 통해 소취하 소식을 알렸다. 해당 사건과 ECB 결정 간의 정확한 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해당 사건은 기후소송이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기후 거버넌스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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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소송 동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된 기후변화 소송의 지형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확인된 전략들 간의 연관성을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 분석은 필수적인데, 사건들을 행위자의 종류, 지역, 혹은 전략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사건들 간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근거나 각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결정절차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후에는 법적 논쟁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후 정책 분야에 집중해서 장래 소송 동향을 설명한다.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발전: 인권과 기후법률의 역할

지난 12개월간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에서 큰 발전이 있었고, 이 유형의 소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송은 체계적인 기후소송(Kelleher, 2022)이나 ‘우르헨다 스타일’ 소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후자는 주요 판례인 Urgenda 
Foundation v. State of the Netherlands에서 기인한다)(Maxwell et al., 2022). 이런 소송은 보통 정부의 범경제 기후 대응 

정책 목표나 시행 방법에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기후소송 중 가장 잘 알려진 하위 종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송 당사자들은 다른 

관할권에서의 눈에 띄는 성공에서 영감을 얻기도 한다. 

기후소송이 있었던 51개국 중 31개국에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국제 법원, 지역 법원 및 위원회에서도 관련 소송이 

다뤄졌다. 2022년에는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웨덴, 핀란드에서 첫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있었다. 2023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해외 영토인 Bonaire에서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다. 현재까지 기록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의 약 70%가 헌법 또는 인권에 근거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Higham et al., 

2022). 일반적으로 이런 소송은 국가의 기후행동 목표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소송이 국제적 또는 지역적 조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국내 기후법률이나 헌법적 보호조치가 국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전에, 국제·지역 인권 단체에 제기된 소송들의 최근 

진전상황을 살펴본다. 그 후에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을 넘어,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인권 관련 주장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 조약의 활용

 지난 12개월 간 지역 내에서 있었던 국제법학상 주요 사건 중 하나는 UN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 결정한 Daniel Billy and others v. 
Australia이다. Torres 해협 거주민들은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명시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특히 제27조(문화에 대한 권리), 

제17조(사생활, 가정,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제6조(생명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인용하며, 호주 정부의 부작위가 사생활, 가정, 주거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결정은 토레스 해협 제도의 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응조치가 부적절한 점에 집중한 것이었고, 

호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경감)에 대해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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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의욕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한 인권 보호 의무는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으며, 향후 몇 달 이내에 유럽인권재판소가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상자 2.1 참고).

 

국내법상 보호제도의 중요성 

국내법상 보호제도가 성공적인 프레임워크 소송의 기반이 된 사례도 있다. 두 가지 청구 형태가 특히 눈에 띄는데, 헌법상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12 에 근거한 청구나 기후 프레임워크 법률에 기반한 청구가 있다.

2019년 UN 인권 및 환경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의하면, UN 회원국 중 80% 이상이 국내법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UNHRC, 2020). 이 권리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점점 더 많은 소송의 근거가 되고 있다(de Vilchez 

and Savaresi, 2023). 또 아프리카의 국내 및 지역 법원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Bouwer, 2022; Loser,2023). 이는 

미국에서도 새로운 소송 국면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Our Children’s Trust의 지원을 받는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주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Held v. Montana 그리고 Navahine F. v.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단 

상자 2.1 유럽인권재판소가 심리 중인 기후소송: 유럽의 차세대 기후소송을 형성중인가?

2023년 3월, 기후소송 맥락에서 다시 한번 국제인권법상 큰 발전이 있었다.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기후소송 두 건, 

KlimaSeniorinnen v. Switzerland 그리고 Careme v. France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대재판부에 회부된 세 번째 사건인 

Duarte Agostinho et al. v. Portugal and 32 Others은 2023년 9월 27일에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 상황은 특히나 

의미가 큰데, 현재까지 청구된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 중 절반 이상이 유럽 국가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Setzer et al., 2022).

현재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었지만, 유럽인권재판소의 환경 문제에 대한 판례를 살펴봤을 

때(유럽인권재판소는 약 300개의 환경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ECHR, 2022)) Strasbourg 시스템은 장래 기후소송 

당사자들에게 가능성을 시사한다.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유럽 인권 조약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호받지는 않지만, 법원은 

정부가 시민들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 특히 사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유럽 인권 조약 제2조, 제8조).

해당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추측이 늘고 있다. 청구인들이 성공한다면 해당 판결은 주요 판례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장래에 있을 유럽 및 그 외 지역에서 기후변화 측면의 정부의 인권 의무 관련 판례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Heri, 

2022).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명령을 통해 각 정부가 입법 및 행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배출량 감소 목표 등 세계 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Keller et al., 

2023의 잠재적 해결책 참조).

하지만 청구인들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여럿 있는데, 특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피해자 지위’를 증명해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Careme 사건에서 재판부가 했던 질문을 고려한다면, 해당 사안은 최종 결정에 매우 핵심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법원이 국가의 침해가 없었다고 판단하거나, 청구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면–유럽과 그 

외 지역에서 추가적인 정부 프레임워크 소송이 계속해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12    몇몇 기후소송 주장은 다른 헌법적인 권리에 근거하기도 하는데,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으며,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특히나 동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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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만이 최초의 절차적 단계를 넘어 실체 관련 재판을 받게되었다. 하와이와 몬타나는 모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Gerrard, 2021).

동시에 기후변화 프레임워크 법률이 새로운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어, 프레임워크 및 부문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에서 과거 성공적이었던 프레임워크 소송을 토대로(see Higham and Setzer, 2021 참조) 독일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독일의 기후 

프레임워크 법률의 부문별 목표를 활용해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독일의 기후변화 전문가 위원회(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의 계산에 따르면 현 대책은 부문별 목표치 달성을 위해 부족하므로 운송부문에서 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참조). 이와 유사하게 법적 의무에 기반한 소송이 핀란드에서 제기되었으며, 정부의 탄소 

흡수원 보존 실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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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large number of cases, particularly in Latin America (de Vilchez and Savaresi, 2023).  
It has also been used effectively in domestic and regional courts in Africa (Bouwer, 2022; Loser, 
2023). It is even a significant factor in new developments in the US: youth climate activists 
supported by Our Children’s Trust have initiated some form of legal action in states across the 
country, although only two of these have yet passed initial procedural hurdles and been allowed 
to proceed to trial on the merits – Held v. Montana and Navahine F. v.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oth Hawaii and Montana have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enshrined in 
their constitutions (Gerrard, 2021). 

At the same time, climate change framework laws continue to offer a statutory basis for new 
cases, at both the framework and the sectoral level. Building on past successes in framework 
cases in Ireland, France and Germany (see Higham and Setzer, 2021), a further German case is 
seeking to use the sectoral targets in Germany’s climate framework law to argue that more 
urgent action is required in the transport sector after Germany’s 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 calculated that current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meet sectoral targets (see 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A similar case grounded in statutory obligations has also been filed in 
Finland, with the case placing a core emphasis on the government’s failure to protect  
carbon sinks. 
 
 

Taking human rights arguments against governments beyond framework cases  

Although much of the case law on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has developed through framework cases, there are plenty more types of climate case in 
which human rights arguments are present.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HRCC) Case Database maintained by New York University,  there are now more than 220 cases 
involving both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Litigants have primarily 
pursued a dual approach in their strategy. Firstly, they request that courts utilise the objectives of 
the climate regime (outlined in the Paris Agreement, IPCC reports, and other credible sources) as 
reference points. Secondly, they rely on human rights norms, framework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legally hold governments responsible for achieving these goals (Garavito, 2022). 

Many of these cases challenge specific projects or decisions (which we would call ‘integrating 
climate consideration’ cases: see Part I). The cases involve a wide range of human and 
constitutional rights-based arguments, with evidence of ‘cross pollination’ between arguments in 
government framework cases and the broader body of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project or 
policy-specific ‘integrating climate considerations’ cases. The case of Africa Climate Alliance et al. 
v. Minister of Mineral Resources & Energy et al.,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ancel Coal’ case, 
provides one example. The case concerned the South African government’s decision to procure 
1,500 MW of new coal-fired power. The claimants argued that the procurement and burning of 
the coal will represent an unjustified infringement of the claimants’ human rights, given coal’s 
disproportionate causal contribution to global CO2 emissions. In making these arguments they 
relied on similar arguments and evidence to those used in earlier government framework cases 
(Higham et al., 2022).

Youth plaintiffs are cheered on by supporters as they arrive for their second day of trial in the Held v. Montana case. 
Photo: Robin Loznak/Our Children’s Trust. 

Held v. Montana사건의 청소년 원고들이 2번째 재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 로버트 로즈낙(Robin Loznak)/Our Children’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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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특정 사업 관련 소송에서 있었던 획기적인 인권 기반 논리는 2023년 3월 하와이 대법원의 In re Hawai’i Elec. Light 
Co. 결정에서 나왔다. 해당 사건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 회사인 Hu Honua사의 항소로, 하와이 주 공공사업위원회(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가 Hu Honua사와의 에너지 공급 계약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공공사업위원회는 사업 제안자의 탄소 상쇄 계획은 추측성이 매우 강하고, 가장 좋은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하와이 주법상 하와이 주가 기후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후인 2047년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판사 Michael Wilson은 동의 의견을 내면서, 해당 판결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후 시스템에 대한 권리”에 근거하여 정당하다고 했다. 오리건 법원도 해당 권리를 주요 프레임워크 판례인 Juliana 

et al. v. US (항소심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기각되었지만, 연방지방법원이 수정된 청구사항을 받아들여 재판 예정이다)에서 인정했고, 

판결을 기다리는 IEA v. Brazil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Setzer and Carvalho, 2021). 그러나 안정적인 기후에 대한 권리의 법적 

인정은 아직 연구가 미흡한 부분이며(Jegede et al., 2018), 대부분의 인권 소송은 기후변화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권리 혹은 이미 

확립된 다른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고 있다.

 

기업 책임 소송의 영역: 과거와 미래에 대한 책임, 손실과 피해

기업,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공동체·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화석연료 기업을 상대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시도는 기후소송 

초창기 법조계의(그리고 더 많은 분야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2000년대 중반 미국에서 제기된 초창기 기후소송 몇 건이 실패한 

이후, 기후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잠잠했던 시기가 10년 정도 이어졌다. 하지만 2014년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약 100개의 기업(탄소메이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상황은 바뀌었다(ibid; Heede, 2014도 참조). 

해당 연구는 기업 상대 기후소송 ‘제2의 물결’이 시작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했고, 소송의 상대방은 주로 탄소메이저 

기업들이었다(Ganguly et al., 2018). 전 세계에서 59건의 소송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되었으며, 그 중 20건은 미국의 도시 및 

주에 의해서 제기되었다(상자 2.2 추가 참조).

기업 책임 소송의 ‘제2의 물결’ 사건들은 청구 취지가 상당히 다양한 편이다(Setzer, 2022). Lliluya v. RWE 같은 ‘소급적’ 오염자 부담 

원칙 관련 소송은 기후변화와 기업의 과거 활동의 연관성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고, 

 

(35페이지 글상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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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ly large number of cases, particularly in Latin America (de Vilchez and Savaresi, 2023).  
It has also been used effectively in domestic and regional courts in Africa (Bouwer, 2022; Loser, 
2023). It is even a significant factor in new developments in the US: youth climate activists 
supported by Our Children’s Trust have initiated some form of legal action in states across the 
country, although only two of these have yet passed initial procedural hurdles and been allowed 
to proceed to trial on the merits – Held v. Montana and Navahine F. v. Hawai’I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Both Hawaii and Montana have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enshrined in 
their constitutions (Gerrard, 2021). 

At the same time, climate change framework laws continue to offer a statutory basis for new 
cases, at both the framework and the sectoral level. Building on past successes in framework 
cases in Ireland, France and Germany (see Higham and Setzer, 2021), a further German case is 
seeking to use the sectoral targets in Germany’s climate framework law to argue that more 
urgent action is required in the transport sector after Germany’s Council of Experts on Climate 
Change calculated that current measures are insufficient to meet sectoral targets (see Deutsche 
Umwelthilfe v. Germany). A similar case grounded in statutory obligations has also been filed in 
Finland, with the case placing a core emphasis on the government’s failure to protect  
carbon sinks. 
 
 

Taking human rights arguments against governments beyond framework cases  

Although much of the case law on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has developed through framework cases, there are plenty more types of climate case in 
which human rights arguments are present.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HRCC) Case Database maintained by New York University,  there are now more than 220 cases 
involving both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Litigants have primarily 
pursued a dual approach in their strategy. Firstly, they request that courts utilise the objectives of 
the climate regime (outlined in the Paris Agreement, IPCC reports, and other credible sources) as 
reference points. Secondly, they rely on human rights norms, framework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legally hold governments responsible for achieving these goals (Garavito, 2022). 

Many of these cases challenge specific projects or decisions (which we would call ‘integrating 
climate consideration’ cases: see Part I). The cases involve a wide range of human and 
constitutional rights-based arguments, with evidence of ‘cross pollination’ between arguments in 
government framework cases and the broader body of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project or 
policy-specific ‘integrating climate considerations’ cases. The case of Africa Climate Alliance et al. 
v. Minister of Mineral Resources & Energy et al.,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Cancel Coal’ case, 
provides one example. The case concerned the South African government’s decision to procure 
1,500 MW of new coal-fired power. The claimants argued that the procurement and burning of 
the coal will represent an unjustified infringement of the claimants’ human rights, given coal’s 
disproportionate causal contribution to global CO2 emissions. In making these arguments they 
relied on similar arguments and evidence to those used in earlier government framework cases 
(Higham et al., 2022).

Youth plaintiffs are cheered on by supporters as they arrive for their second day of trial in the Held v. Montana case. 
Photo: Robin Loznak/Our Children’s Trust. 

상자 2.2 미국 도시·주의 탄소메이저 대상 소송은 이제 주 법원에서 진행될 예정

여러 도시 및 주가 벌이는 탄소메이저 상대 소송의 난점 중 하나는, 주 법원에서 사건을 ‘제거’하고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옮기려고 

하는 피고의 대응이다. 이 절차적인 분쟁을 해소하는데 5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드디어 해당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는데, 

2023년 3월, 주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주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심의하던 모든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사건들은 주 

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Anderson and Sutherland, 2023). 이후 피고들의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상고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법원은 대법원 소송에 관해 연방정부를 대변해서 발언하는 송무차관의 의견을 요청했고, 송무차관은 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4월 연방대법원은 심의를 불허했다(상고신청 기각)(City of 
Hoboken v. Exxon Mobil Corp. 참조). 이는 추가적인 절차적 지연을 야기할 수 있지만, 해당 소송이 주 법원에서 진행될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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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역사적인 책임에 근거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Milieudefensie v. Shell 사건과 같은  ‘장래에 대한’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은 

빠르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세계적인 합의에 근거해 기업들이 지금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한다. 일반적으로 이 

두 번째 종류의 소송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기업들의 현재·미래 활동이 파리협정의 목표와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자 한다. 보통 

‘소급적’ 소송이 보다 어려운 인과관계 증명 문제에 직면하는데, 청구인들은 과거 기업의 행위가 피해 혹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에 

중대하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귀인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에 청구인의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기후 적응 및 손실 소송의 성공여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Otto et al., 2022; Wentz et al., 2023).

최근 몇 년간 기업 상대 ‘제2의 물결’ 소송 관련해서 중요한 진전상황이 있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본다.

유사한 동향의 결합

인도네시아 섬 주민들이 7월 스위스 법원에 청구한 소송인 Asmania et al. v. Holcim에서는, 소급적 그리고 장래에 대한 주장이 

같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건축자재 회사이자 탄소메이저인 Holcim사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위스 법에 근거한 정확한 법적 논거는 공개된 문서로는 아직 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Richard Heede의 새로운 

연구가 해당 소송에 도움이 되었는데, Holcim사가 1750년 전 세계 산업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42%를 배출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Heede, 2022). 청구인들이 청구한 것은 피고에게 파리 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 빠른 배출량 감소를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과 

피고에게 섬의 기후적응비용 중 일정 비율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사건의 많은 요소들이 작년에 마무리된 

필리핀 인권위원회(Philippine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선구적인 탄소메이저 조사(제1부 참조)에서 이미 예고되었지만, 

해당 사건은 배출량 감소라는 기업 인권 책임과 적응 비용 지불이라는 주장을 처음 제시한 사건이다.

이전에 관찰된 여러 접근법을 합친 또 다른 사례로는 Greenpeace Italy et al. v. ENI S.p.A., the Italian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Cassa Depositi e Prestiti S.p.A.가 있다. 해당 소송은 12명의 이탈리아 시민과 두 NGO가 화석연료기업인 ENI 및 

ENI의 두 대주주인 이탈리아 경제금융부와 이탈리아 개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었다. Milieudefensie et al. v. Shell 사건을 

토대로 ENI의 탈탄소화 전략이 파리 협정 목표 혹은 최신 과학의 결론과 부합하지 않고, 환경 및 보건 리스크를 초래하며, 이탈리아 

헌법과 국제 규범 및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이탈리아 대법원이 해당 기업 및 정부기관이 

과거 그리고 미래에 있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명령을 통해 ENI의 활동 관련 배출량을 2030년까지 회사가 

제시한2020년 기준 대비 45% 감축할 수 있도록 산업 전략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명의 시민 또는 다른 주체에 의한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원고측은 ENI가 판사의 결정에 따른 일정액의 벌금을 명령 위반, 불이행, 혹은 

실행지연에 대해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rasso and Heede (2023)의 새 연구는 이런 소급적·장래에 대한 주장을 결합한 소송에 추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세계 선두 화석연료기업 중 21개 기업에게 매년 2090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의 책임이 있다고 제시한다. 해당 논문은 

2025년-2050년 사이 가뭄, 산불, 해수면 증가, 녹아내리는 빙하 등 기후 관련 재난의 경제 피해 예측을 탐구한다. 

현재·과거 손실의 강조—손실과 피해

두 번째 주요 동향은(Lliluya v. RWE 사건의 경우처럼)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피해 적응 비용과 이미 일어난 피해에 

대한 강조 현상이다(Tigre and Werewinke-Singh, 2023). 앞서 언급한 Asmania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의 한 측면은 원고가 

2021년 Pari섬에서 겪은 기후변화 관련 홍수로 인한 가정 및 생계에 대한 피해에 집중되어 있다. 해당 사건과 유사하게, 이미 발생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주장도 미국 내 오염자 부담 원칙 소송에서 자주 사용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Silverman- Roati and Tigre, 2022). 

예를 들어 최근 있었던 Municipalities of Puerto Rico v. Exxon Mobil Corp에서 원고측은 푸에르토 리코의 여러 공동체가 2017년 

허리케인 Maria 그리고 2022년 허리케인 Fiona로 인해 입은 “종합적인 손실”에 대한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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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에 대한 집중의 증가

세 번째 동향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트렌드의 연장선으로, 기업들의 기후 관련 허위정보에 관한 증거가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이다. 푸에르토 리코 사건은 이 현상의 흥미로운 발전을 보여준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화석연료기업이 

직접적으로 혹은 제3자를 통해 발표한 기후변화 피해 및 화석연료 사용의 장점에 대한 오랜 기간의 대중적 기만은 수익을 위해 

대중과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이며, 최종적으로는 지속적인 '공갈'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도 소비자 기만 혹은 주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주장은 있었지만(이런 주장이 포함된 사건을 ‘기후 워싱’이라고 분류하게 되었다. 이하 참조), 푸에르토 리코 사건은 

RICO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에 근거한 최초의 도시 집단 소송 사례이며, 1990년대 후반 

법무부가 담배업계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기반을 두고 있다(Silverman-Roati and Tigre, 2022). 다른 도시·주 관련 

사건들처럼, 해당 사건도 소송요건에 관련한 절차적 논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다른 도시·주가 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다퉜다면(상자 2.2 참조), 해당 사건은 명확히 연방 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분야도 연구의 진전에 따라 새로운 소송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추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Science라는 학술지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Exxon사의 기후과학 관련 공식 발표는 

Exxon사의 과학기반 자료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고 한다(Supran et al., 2023).

탄소메이저 외 기업으로의 확장

마지막 주요 진전 사항은, 탄소메이저 그룹 외의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장래에 대한’ 기업 프레임워크 소송의 확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정부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파리협정 부합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장됨에 따라 ‘장래에 대한’ 소송이 과거 피해에 기여한 규모가 

정량화되지 않았어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최소 4건의 소송이 자동차 제조사 상대로 제기되었는데, 해당 소송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었다. 해당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항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독일의 소송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건으로 DUH v. Mercedes Benz가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Neubauer et al. v. 
Germany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던 헌법적인 권리 보호의무 주장을 기반으로 논리를 펼쳤지만, 후자의 사건에서의 

보호의무는 기업이 아닌 입법기관에 부여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인권 관련 청구를 어느정도 허용하고 있다(Milieudefensie v. Shell 사건의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Macchi and van Zeben, 2021도 참조).  더욱이 ‘장래에 대한’ 실사기반 주장이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른 대상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이하 BNP Paribas사 상대 소송 관련 논의 참조).

기후 리스크 관리: 온난화 시대에서 좋은 투자란? 

이전 섹션에서는 기업 활동이 기업이나 기업 외부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초점을 둔 사건을 다뤘다. 이하에서 다룰 사건들은 

기업/법인, 투자자, 수혜자(연기금일 경우)와 같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기업 및 금융법상의 기본적 법적 의무를 해석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두 유형의 사건들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같은 목표 아래 유사한 전술을 택했을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 매우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두 유형 모두 고배출 행위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섹션에서 다뤄질 사건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기업 및 재무 의사 결정권자의 수익성 요건에 관련되어 있다(Bakan, 

20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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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들이 이미 일어난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제기한 초기 소송 

주주가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초기 소송에는, 근무하던 회사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연기금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석탄 산업 근로자를 대표하여 제기된 소송이 여러 건 있다. 청구인들은 미국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 변화의 정황을 고려했을 때, 펀드 

매니저는 손실을 미리 예측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Lynn v. Peabody Energy; Roe v. Arch Coal 참조). 해당 사건들은 ‘좌초 자산’ 

리스크와 특정 자본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의사결정자가 그 자본에 리스크를 줄 수 있는 자산에 대해 예견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또 다른 사례로, 2016년 제기된 Ramirez v. Exxon Mobil 집단 소송 사건에서는 한 주주가 Exxon Mobil이 

전환 리스크에 대한 내부 평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곧 증권 사기에 해당하며, 허위 정보가 정정되었을 때는 이미 주식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Exxon Mobil사의 이사들이 기후 위험에 대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시를 허용함으로써 신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파생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해당 사건들은 현재 단일 사건으로 통합되었다(In re Exxon Mobil 
Derivative Litigation 참조).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최근 사건에 비해 단순한 편이다. 최근 사건에서 분쟁 대상이 된 

행위는 이미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가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다. 

예측된 장래 영향에 초점을 둔 최근 사건 

ClientEarth v. Shell Board of Directors와 같은 최근 사건은 이미 벌어진 재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ClientEarth는 

Shell사의 주주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이 2006년 영국 회사법(UK 

Companies Act)에서 명시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 이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한 해  Shell사와 같은 

석유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회사 경영진이 새로운 석유와 가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신속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단기 이익이 결국 장기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해당 사건의 서면 제출 자료를 검토한 후 이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ClientEarth가 회사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행동은 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은 것이며, ‘부수적 의무’라고 판단했다. ClientEarth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현재 접근법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 대응 범위를 벗어나 Shell사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증명했어야 했다. Shell사가 탄소중립 전략을 채택하고 기후 위험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법원은 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이 기업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기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ClientEarth가 명확한 외부 

어젠다를 가진 NGO라는 점을 참고했다. 

현재 ClientEarth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두 심리를 요청한 상태이다. 많은 회사법 학자들이 예측하기로는, 이사회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문턱이 높아 ClientEarth가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향후 다른 관할권에서 소송이 제기됐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다 우호적인 국가에서 연기금과 같은 대규모 자산 소유자가 탄소중립 전략이 없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법원이 지적했던 일부 장애 요소는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이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성 목표에 더 광범위하게 부합할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Fiji의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은 

회사법(Companies Act)에서 명시한 선관주의의무를 다해 행동할 의무의 일환으로 이사회는 예측 가능한 선에서 기후변화 위험성과 

기회를 평가하고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과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Chan and Higham, 2023 참조). 유럽의회도 

최근 기업 경영진에게 기후전환 계획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초안을 승인했다.  

이 사건은 최종 결과와는 무관하게, 과학계가 보낸 다급한 경고에 직면한 의사결정자들이 적절한 시간 지평을 가졌는지를 조명했다. 

첫째, 현 시대의 의사결정자가 지구 공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사건 분류에서 ‘개인 책임’을 강조함)과 둘째, 

그러한 의사결정자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이 느껴지기 전에 내재된 사고 방식을 반드시 바꾸는 것, 즉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반드시 ‘적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뤘다('적응 실패' 사건으로 분류되며, 전통적인 물리적 ‘적응 실패’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Markell and Ruhl, 2012; UNEP, 곧 발표 예정]). Shell사 이사회 사건은 현재까지 기업의 신중한 경영을 위해 모든 신규 화석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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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유일한 사건이며, 폴란드 화석연료 프로젝트 투자 사건과 유사한 논리를 적용했던 ClientEarth v. 
Enea와 McVeigh v. REST (연기금 운용사의 의무 관련)에서 제기된 일부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Setzer and Higham, 2021 

참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소송 

의사결정자가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할 필요성을 가장 중요하거나 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재무 관리에 대한 고전적 이해와 

온난화 시대의 좋은 투자 관행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이해 사이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균형잡기는 2022년 영국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Butler-Sloss v. Charities Commission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두 개의 주요 자선기금의 신탁 관리자가 제기한 

소송이다. 신탁 관리자는 투자 결정을 파리 협정과 같은 환경 목표, 즉 각 자선기금의 사명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곧 자선기금의 투자 

수익률 저하를 의미하더라도 신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자 했다. 법원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향후 많은 

분쟁에 유의미한 선례를 남겼다.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정량적 모델에 의존하는 현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기후 변화라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는 모든 소송의 원고와 피고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Donald, 2023 참조). 그러나 이 분야에 내재된 이러한 불확실성은 

기업과 금융기관 내 최고 경영진, 비상임이사, 수탁자와 같은 고위 인사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택하고, 어디에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의사결정에 어떻게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책임을 받아들이고 투명하게 행동함으로써 

행위자는 잠재적 소송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직무 수행을 합리적 판단여지 내에서 했다고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후워싱 및 친환경적 주장

기후변화에 대한 허위 정보와 관련된 소송은 새롭지 않지만, 지난 몇 년간 법원 및 소비자 보호 기관과 같은 행정 기관에 제기된 

‘기후워싱’ 관련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그림 2.1 참조). Benjamin et al. (2022)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허위 정보와 관련된 

특정 유형 사건을 칭하기 위해 ‘그린워싱’ 대신 ‘기후워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해당 용어의 정의에는 다음의 사례가 포함된다:

  기업의 기후 공약. 최근 몇 년간 발생한 가장 중요한 기후워싱 사건들 중 하나는 기업의 기후 공약의 진실성(특히 적절한 

계획과 정책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Wonnarua 원주민(Plains Clan 

of the Wonnarua People)과 Lock the Gate 연합(Lock the Gate Alliance)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와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Glencore를 상대로 제기한 것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위 사건에서는 

Glencore의 지속적인 석탄 생산 확대가 탄소중립 공약과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품 속성. 지금까지 확인된 기후워싱 소송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 제품 라인의 환경 영향과 관련한 진술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지난 12개월 간 확인된 수많은 사건들은 대부분 독일에서 일어났고, 쓰레기 봉투부터 바나나까지 

‘기후중립’, ‘탄소중립’ 혹은 ‘이산화탄소 중립’이라고 주장하는 제품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법정 밖에서, 환경 변호인 

사무소(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그린피스 호주 태평양 지부를 대변함)는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Toyota 차량의 환경 관련 성능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것이라는 

주장에 오해의 여지가 있거나 기만적 요소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행동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과장하는 경우. 이전에는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기업 투자를 과장하여 광고하는 캠페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ClientEarth v. BP 참조). 작년에는 이런 소송이 진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 기관 투자자 그룹이 Volkswagen을 상대로 Volkswagen의 기후주장과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기업에 로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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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불일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Danish AkademikerPension and the Church of England Pensions Board v. 

Volkswagen 참조). 또 다른 예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미국 기관인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Global Witness가 Shell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있다. Global Witness v. Shell은 Shell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과장하여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며, Shell이 주장한 12%가 아니라 1.5%가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기후리스크 은폐. 이 사건 유형에는 투자자와 고객에게 유의미한 기후리스크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하는 사건과 

은행 및 금융 기관에 의한 공개 요청이 있다(Abrahams v.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참조).

지난 12개월 간 있었던 또 다른 흥미로운 진전은 호주에서 “국가가 후원하는 그린워싱”을 지적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EU의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 제기된 건으로, ‘climate active’ 상표(기업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를 인증하게 하는 정부지원 인증 제도)에 관한 것이다. 원고 Australia Institute는 이 제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은 유럽 NGO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유럽연합의 새로운 Green Taxonomy에 천연가스를 저탄소 전환 연료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유사한 이유로 

Green Taxonomy에 이의를 제기한 오스트리아와 유럽의회 소속 의원의 사건들도 현재 계류 중이다(Higham et al., 2023 참조).

이 사건들이 정부나 정부 기관이 관여된 소송 중 기후워싱과 관련한 첫 번째 소송은 아니다. 연방 탄소가격 제도에 대한 광고 

캠페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Ontario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고, Total사의 루브르 박물관 후원과 관련하여 프랑스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바가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기후 관련 주장 확산에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에 직접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상자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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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국과 미국 외 지역 기업에 대한 기후워싱 소송, 2015-2022 

출처: Sabin Center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저자가 작성

기후워싱 사건의 증가는 기업의 기후선언 책임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 기후 관련 의사결정에서 기업이 가지는 역할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을 반영한 결과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정책 프로세스에는 유엔 사무총장 산하 비국가 행위자 탄소중립 선언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High Level Expert Group on Non-State Actor Net Zero Commitments)이 있다. 이들의 최근 보고서는 

예상되는 행위 기준을 알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권고 사항(선언에 관련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소송에 유의미한 

보고서로서 주목할 만하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정보의 명확성, 투명성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 개정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OECD,2023)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 전에도 OECD 국가 연락 

사무소(NCP)에 제기된 기후워싱 사건은 기업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NCP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NCP에 보다 권위있는 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그린워싱 의심 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의제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Aristova et al, 2023).

그 외 여러 법률과 표준도 소송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EU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 2023년 3월 친환경 표시지침 초안(Directive 

on Green Claims)을 채택했고, 영국에서는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환경 관련 주장이 적절하게 

입증되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21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범을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기후 및 ESG 관련 공시와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ESG 관련 위법 

행위를 사전에 식별하는 이니셔티브를 고안하기 위해 기후 및 ESG 태스크포스(Climate and ESG Task Force)를 출범했다. 이처럼 

입법자와 규제기관의 일관된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보다 전반적인 ‘방향성’을 법원에 제시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상자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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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Climate-washing cases against corporate actors in the US and outside the US, 
2015–2022 

 

Source: Authors using Sabin Center databases 

The growth in climate-washing cases reflects broader concerns with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climate pledges along with ongoing debates about the role of companies in climate decision-
making. Among the ongoing policy processes that seek to address this issue, the recent report of 
the UN Secretary General’s High Level Expert Group on Non-State Actor Net Zero Commitments 
stands out as one that may be particularly relevant for future litigation, as it provide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regarding such commitments that could be used to inform standards of 
expected conduct.  

Another potentially important signal could come from the updat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OECD, 2023), which provides greater 
clarity on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ccuracy and transparency. Even before this update, 
climate-washing complaints submitted to OECD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had been 
somewhat successful in either inducing change in corporate practices or securing favourable 
decisions from NCPs. But it is possible that the update will help to enhance complainants’ ability 
to contest suspected greenwashing activities by providing NCPs with a more authoritative 
mandate to investigate such conduct (Aristova et al., 2023).  

Several other laws and standards could give rise to litigation. For example, in the EU context, in 
March 2023 the Commission adopted a proposal for a Directive on Green Claims; in the UK, th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published a new code, in effect from 20 September 2021, to 
ensure that environmental claims made are properly substantiated and do not mislead 
consumers; and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launched a Climate and ESG Task 
Force to develop initiatives to proactively identify ESG-related misconduct consistent with 
increased investor reliance on climate and ESG-related disclosure and investment. Consistent 
initiatives taken by legislators and regulators give a more general ‘steer’ to courts that this kind of 
behaviour is unacceptable, but more may be required (see Box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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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출 행위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 전략

소송 당사자들은 고배출 행위의 전체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을 결합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주로 화석연료 공급 행위와 

산림을 파괴하는 농산물을 겨냥한 종합전략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조직적인 노력으로 화석연료 및 농산물의 허가, 자금 조달, 생산, 운송 

및 상업화를 진행하는 공공 및 민간 금융 기관, 기업, 허가 당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 됐다. 

화석연료의 전체 생애주기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공급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개입 방식은 개별적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승인이나 화석연료 탐사면허 

부여에 대한 이의제기(‘기후 고려사항 통합’ 사건)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는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화석연료 생산 시 발생하는 배출량(Scope 1,2)보다는 화석연료 

사용시 배출량을 평가하는데 실패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cope 3). 이 전략은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3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이 

예상되는 캐나다 Newfoundland 주의 Bay du Nord 개발에 대한 이의 제기(Sierra Club Canada Foundation et al. v. Minister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t al.), 독일의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신규 허가에 대한 이의 제기(Deutsche 
Umwelthilfe v. State Office for Mining, Energy and Geology)와 같이 많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소송이 작년에 제기됐다. 

프로젝트 승인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뿐 아니라, 2023년 2월 프랑스에서 BNP Paribas사가 투자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평가, 공개, 

완화해야 하는 프랑스의 '경계 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화석 

연료 공급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수도꼭지 잠그기' 소송 사례도 볼 수 있다(Notre Affaire à Tous Les Amis de la Terre, and Oxfam 
France v. BNP Paribas). 소송이 제기된지 3개월 후, BNP Paribas사는 2030년까지 석유 탐사와 생산에 대한 금융 지원을 80%까지 

줄이고 새로운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BNP Paribas, 2023). 그러나 발표 이후 

원고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은행의 지원은 대부분 기업 대출과 채권 인수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BNP가 새 정책에서 

언급한 직접 대출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White and Bryan, 2023).

또한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 관련 리스크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공 금융 기관과 규제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지난 12개월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파트 1에서 언급한 브라질 개발은행 사건 외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UK’s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이 석유 및 가스 회사 투자 설명서를 승인하면서 유의미한 기후리스크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었다(ClientEarth v.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Ithaca Energy plc 
listing on London Stock Exchange). Friends of the Earth가 영국 수출 금융청(UK Export Finance)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영국 소송은 항소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파리협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 재정 흐름을 저탄소 전환 목표에 맞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이 사건은 이제 영국 대법원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크다(Friends of the Earth v. UK 
Export Finance). 

상자 2.3. 기후 해법의 청렴성 강화

기후워싱 소송과 기후워싱을 폭로하기 위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입법과 규제 당국이 다방면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Grantham Research Institute와 로펌 DLA  Piper가 진행 중인 연구에 따르면 정직하지 않거나 기만적인 관행이 기후 해법을 

멈추지 못하도록 하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명백한 형법 위반부터 기존 규제법 위반, 민법 위반 또는 단순히 

비윤리적이거나 청렴하지 못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기후 해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의 예로는, 

기후기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기 및 부패 혐의, 자발적 탄소 시장 내 사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상당수가 

기존 법체계안에서 처벌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집행당국의 더 많은 표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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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공급을 겨냥해 종합적 전략을 사용하는 동향은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에서도 확인된다.13 여기에는 

Earthjustice와 Trustees for Alaska가 향후 30년간 약 2억 6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알래스카 서부 

북극의 Willow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승인한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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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risks (ClientEarth v.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Ithaca Energy plc listing on London 
Stock Exchange). Another UK case, filed by Friends of the Earth against UK Export Finance, was 
dismissed at the Court of Appeal. The case, which explicitly involves questions about what is 
required to align public financial flows with the goals of the low-carbon transition under Article 
2.1I of the Paris Agreement, is now likely to be heard by the UK Supreme Court (Friends of the 
Earth v. UK Export Finance). 

The use of multiple strategies targeting fossil fuel supply can also be seen in cases filed in the US 
in the past 12 months. 12 This includes cases filed by Earthjustice and Trustees for Alaska, 
challenging the Biden administration’s controversial approval of the Willow oil drilling project in 
Alaska’s Western Arctic, which is anticipated to add nearly 260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to 
the atmosphere over the next 30 years. 

 
  

 

 
12 Note that US cases like Alaska Willow are not included in Table 1.1. However, the case is included here to illustrate the broader point. 
 

The ‘Deadly Air’ case, in which the applicants challenged the failure of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to protect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to health and wellbeing from toxic levels of ambient air pollution caused by coal-fired 
power generation projects (see p.15). Photo: Daylin Paul. 

'Deadly Air' 소송은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로 인한 유독한 수준의 대기 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15페이지 참조). 

사진: Daylin Paul.

13    Alaska Willow와 같은 미국 사건은 표 1.1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보다 광범위한 요점 설명을 위해 여기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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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가치사슬 문제 해결 

산림 벌채로 인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로 하는 최근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동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현재의 토지 이용 

관행이 초래하는 위협으로부터 숲, 이탄지,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자연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도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와 관련해 수많은 기후소송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에서 제기된 사건들이 있고, 아마존 산림 벌채에 가담하는 제품을 판매한 프랑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제기된 역외 공급망 소송(Envol Vert v. Casino)도 있다. 

산림 벌채없는 공급망을 요구하는 최근 사건들은 주로 농업 회사에 대한 자금 조달과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꼭지 잠그기' 

사건으로는 브라질 NGO 단체 Comissão Pastoral da Terra와 프랑스 단체 Notre Affaire À Tous(위에서 언급됨)가 아마존 열대우림 

산림 벌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BNP Paribas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다. NGO 

Mighty Earth는 브라질의 거대 육류 기업 JBS가 발행한 허위 및 사기성 '녹색채권(green bonds)'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기후워싱' 및 사기 고발장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했다. 이 고발에 따르면 JBS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기후 발자국의 97%를 

차지하는 Scope3에 해당하는 공급망 배출이 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최근까지 공급망 추적 방식을 사용한 사건에서 식물성 제품보다 육류 기반 제품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이는 

육류 기반 제품은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진열대에 도달하기 전에 공급망 내 처리 단계가 적어 환경 피해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도 변하고 있다. 최근 ClientEarth는 미국 NCP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브라질의 거대 대두 기업인 

Cargill이 구매, 거래하고 전 세계 시장에 출하하는 대두가 사람이나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 제기된 Humane Being v. United Kingdom 사건은 농업 메탄 배출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고 영국의 공장식 축산 산업의 대두 사료 소비가 아마존 유역 산림 벌채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후 주장을 내세운다(Setzer et al., 2022). 이 소송은 본안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모든 국내 구제책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송 당사자가 산림 벌채를 초래한 농업 또는 기타 활동을 승인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후 고려사항 통합'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미래 동향

생물다양성-기후 연계와 탄소 흡수원의 중요성 

산림 파괴 없는 공급망을 목표로 한 소송은 기업 행위자에게 운영과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실사를 강화하고 원격 감지와 재무 데이터를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입법적 발전으로 인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입법 중에는 산림 고위험 상품에 특별히 적용되는 요건도 

있다. EU의 삼림 벌채 규정(Deforestation Regulation)이 그 예다. 

이러한 소송은 자회사의 별도 법인격을 무시하려는 법원의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Van Dam, 2021). 기존의 

역외 소송에서는 생물다양성 훼손 원인을 어떻게 정확히 귀속시킬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서는 소유 

구조(Vedanta v. Lungowe; Okpabi and Oguru v. Shell; Mariana) 또는 공급망(Envol Vert et al. v. Casino; ClientEarth v. Cargill; 

BIRD v. Jaguar Land Rover)을 지적한다. 공급망을 통한 추적과 소유 구조를 통한 추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각각 

매우 다른 법적 문제와 장애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물다양성과 기후 연계 관련해 탄소 흡수원도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지난 12개월 동안 스웨덴,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국내 기후 법규에 따른 탄소 흡수원 보호에 관한 논의가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Kulovesi et al.,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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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벌채 관련 사건은 기후와 생물다양성 연계를 넘어 진전될 수 있다. 최근 페루 아마존 외곽에 살고 문명과 접촉하지 않은 마지막 

원주민 부족이 이탈리아의 Jaguar사와 BMW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글로벌 기후, 생물 다양성, 인권 보호가 결합된 사례다. 

이러한 소송은 자연과 그 자연에 생존을 의존하여 자연보호가 필수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하며, '생물문화유산 

소송(biocultural heritage litigation)'(Gilbert and Sena, 2018)이나 '전지구적 소송'(Kotzé, 2021)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양에 초점 맞추기

위에서는 육지 탄소 흡수원에 초점을 맞춘 소송을 언급했으나 세계 최대 탄소 흡수원인 해양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현재 추정치에 따르면 해양은 인간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 이상을 흡수하고(Friedlingstein et al., 2022), 이미 

대기 중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생긴 과도한 열을 약 90%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ASA, nd).

지금까지 해양과 관련된 기후소송은 두 가지 유형의 주장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Keuschnigg and Higham, 2022). 

첫째, 소송 당사자들은 해양 생태계와 이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국가적 또는 국제적 보호를 근거로 기후 파괴 프로젝트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좋은 예로, 앞서 언급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ustaining the Wild Coast and Others v. Minister of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and Others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청구인은 석유 탐사 탄성파 조사가 해안 생태계, 해안 생태계와 지역사회 

간 정서적, 경제적 관계,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과 

생태계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강조해 왔다(Asmania et al. v. Holcim 참조).

앞으로는 쟁점이 바뀔 수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소송에서는 해양을 기후변화의 추가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여 중요한 탄소흡수원 

기능을 보호할 정부와 기업의 의무에 대한 법적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ITLOS의 권고적 의견 요청과 위에서 언급된 

탄소 흡수원 관련 소송을 기반으로 진행될 것이다. 해양 산성화는 소송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될 수 있는데, 해양산성화 

완화 조치는 온실가스 전체나, CO2외 온실가스보다는 특히 CO2 배출량 감소와 (Abate 외, 2022) pH 수준으로 측정되는 해양 

산성도(Roland Holst, 2022)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해조류 양식이나 해양 알칼리성 향상과 같은 해양 기반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을 통해 해양의 탄소 제거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된 사건도 등장할 수 있다(Silverman-Roati et al., 2021; 

Webb et al., 2021 참조). 이러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간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기술이 해양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의문이 남아 있다(Temple, 2022).

기상이변 - '기후' 소송을 넘어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더 빈번하고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Holcim 사건과 ‘적응 실패’로 예측되는 Conservation Law Foundation v. Exxon Mobil 사건과 같이 기후변화에 중점을 두는 소송도 

있지만, 일반적인 기후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20년 2월 텍사스에 겨울 폭풍이 몰아친 뒤 제기된 Stephens Ranch v. 

Citi Energy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풍력 발전용 터빈을 운영하는 Stephens Ranch는 전력 공급 계약에 따라 Citigroup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Citigroup은 다른 곳에서 더 비싼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며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 스티븐스 랜치는 

'불가항력'을 근거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가 Stephens Ranch가 혹한기를 대비해 풍력 

발전용 터빈을 준비하라는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초 결정을 

내리자,  Stephens Ranch는 합의했다(CCLI 및 CGI, 2022 참조). 마찬가지로, 2021년 겨울 폭풍 우리(Winter Storm Uri)가 지나간 

후, 기후문제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지만 기후 관련 재난의 결과를 이해하는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Barnes, 2023).

단기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체계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외 '슈퍼 기후 오염물질(super climate pollutants)'의 빠른 감축과 

탄소 흡수원 보호가 결합되어야 한다(IGSD, 2022). 슈퍼 기후 오염물질에는 장기 체류성 아산화질소와 단기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SLCPs) 네가지(메탄, 블랙 카본 검댕, 대류권 오존, 수소불화탄소)가 포함된다. 과학의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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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사용해 이러한 오염물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 국제적으로 약 200개국이 오존층 보호를 위해 서명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가장 성공적인 환경 조약으로 간주되며(Sabel and Victor, 2022), 오존층 파괴 물질 99%를 

단계적으로 퇴출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서에서 금지하는 화학물질 중 상당수가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기후에도 도움이 되는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의정서는 2020년까지 약 0.5°C의 지구 온난화와 5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의 북극 

여름 해빙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England and Polvani, 2023). 이 선례는 향후 노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 부분을 살펴보면, 불법적인 수소불화탄소 거래에 연루된 단체에 대해 조사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블랙 카본 검댕이나 대류권 

오존과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메탄과 암모니아를 배출하는 농장에 대해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기존의 불법행위법이나 인권법, 오염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 뿐만 아니라 오염원이 기후에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특정 환경법에도 근거할 수 있다. 

국가 간 소송 

분석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제 법원과 재판소에 제기된 대부분의 기후소송은 인권 기구나 국제 투자 협정에 따른 투자자-국가 중재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다. 이러한 분쟁에는 국제법을 적용하지만,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공법 및 사법의 의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법 분쟁은 아니다. 국제 및 지역 기구에 

대한 3건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 계기가 되어 기후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소송이 국제 및 지역 기구에 제기될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갈탄 광산 중 하나의 허가 연장을 둘러싸고 양국이 분쟁을 벌인 Czech Republic v. Poland 

사례처럼, 진행 중인 화석 연료 생산과 사용을 둘러싼 중대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유럽법만 연관된 사건이었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은 더 광범위한 국제법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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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난 12개월 동안의 기후 소송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행위자와 금융 기관을 상대로 제기되는 전략적 소송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소송 분야가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변호사와 판사들이 국경을 넘어 아이디어를 얻으면서, 해당 분야에서 

초국가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수년이 지난 사건들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국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유럽인권재판소가 KlimaSeniorinnen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2017년부터 미국 도시 및 주 소송들을 끌어온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기후 의무 안건에 

국제사법재판소(ICJ)를 개입시키는 노력 또한 10년 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이 분야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논의된 다양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소송이든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전략 유형에서 명시된 모든 전략을 사용하는 새로운 소송들이 제기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기후워싱 소송은 특히 소송이 급증한 

분야로 두드러진다. 기후워싱 소송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소송을 상대적으로 쉽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특히 비국가 

행위자의 기후 공약과 친환경 공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겨나는 기후 행동의 신뢰성과 진실성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와도 일치하는 결과다. 이는 공정 전환 소송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고, 국내 기후 법령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증가하는 

것에 더불어, 앞으로는 '기후 해법'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소송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소송이 법정 안팎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수많은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늦기는 했지만, 전 세계 

기후 소송의 직접적인 결과가 전반적으로 기후 행동에 유리하게 기울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현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소송의 전체적인 영향을 추적하려면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만, 소송이 여전히 글로벌 및 국내 

기후 거버넌스에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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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방법론 주석 

데이터 수집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정 법이나 범죄에서 기후 변화 과학, 정책, 법률 문제가 주요 쟁점인 사건만 포함되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계와 정책계 모두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이러한 문제를 보다 핵심적이고 명시적인 주장으로 다루는 사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론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및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일부 사건이 삭제되는 동시에 더 많은 사건이 추가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CCLW 웹사이트의 방법론 

섹션(Methodology)과 Sabin Center 기후 사건 차트의 정보(Abou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소송과 미국 소송이 아닌 사건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교 유형에 따라 분석의 

효용성도 제한적일 수 있다.

전체적 사건 분류

 이 보고서는 주로 사건 요약본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류한다. 요약된 정보만으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나 언론 보도, 혹은 둘 다에서 전체 사건 문서를 참조하기도 한다. 어떤 사건을 '전략적'이라고 분류하거나 기후변화 과학, 

정책, 법률 문제가 특정 사건에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는 결정은 반드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사건 평가는 종종 완벽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정보, 특히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을 '전략적', '준전략적', 

'비전략적'으로 분류한다고 해서 어느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더 우수하거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는 아니다.  독립적인 상황의 

법적 구제를 목적으 제기된 소송 즉, 비전략적 소송이 사회에 광범위한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송 즉, 전략적 소송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사건을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도를 폭넓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의도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제기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사건이 '전략적' 또는 '준전략적'으로 분류되면, 서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해당 사건이 친기후적인지 반기후적인지 평가한다. 즉, 

모든 사건의 ‘친기후성'을 분류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정 전환 사건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예외로 둔다. 어떤 경우에는 청구인이 

보다 야심차게 공평한 기후 행동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 전환 사건과 친기후 사건 모두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 가지 

예로, 멕시코 정부가 재생에너지 구매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정부가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Greenpeace v. Ministry of Energy and Others (에너지 부문 프로그램(Energy Sector Program) 

2022에 관한) 사례가 있다.

전략의 분류 

파트 1에서 언급했듯이, 저자는 전략적 기후 사건에서 활용된 전략을 이해하고 정량화하고자 했다. 재차 강조하지만, 사건 검토는 주로 

사건 요약본을 기반으로 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 문서 원본이나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참조했다. 어떤 경우는 전체 

사건 전략이 이용 가능한 자료에서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사건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전략을 사용했을 수 

있다. 또한, 1차 및 2차 전략으로 검토 범위를 한정했으나 우선시되는 전략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의 문제이며, 저자의 평가가 기밀 정보 

접근으로 인해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진 이의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화의 차이로 인해 소송 당사자마다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사용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략별로 소송을 분류하는 것이 기후 소송에 대한 

보다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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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분류

독자들은 저자가 직접적인 사법적 결과의 분류를 검토할 때 주어진 사건 내에서도 여러 단계로 결과를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건이 '진행 중'으로 분류되는 것과는 달리, 특정 결과가 확정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소송지위 또는 정당성과 같은 절차적 쟁점에 대해 긍정적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간 결정은 

분류하지 않지만, 제기된 쟁점이 새로운 성격을 띠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내려진 절차적 결정과 반대인 경우에는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항소가 제기되기 전에 1심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을 내린 경우(항소가 있다면 해당 사건은 '진행 중'으로 분류), 세 

번째는 항소 결과가 알려지는 경우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사건의 상태가 '유리한 사건' 또는 '불리한 

사건'으로 바뀔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당사자와 즉각적인 기후 행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류되었던 사건이 오히려 후속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법률 이슈로 발전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기각한 Sacchi et al. v. Argentina 사건은 기후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제법의 몇 가지 쟁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법적 

사건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전반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친기후 소송이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되고 그 중 하나가 성공적이었을 경우, 이를 '긍정적인 결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영국 탄소중립 전략 사건은 청구인이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근거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로 분류했다. 

분류에는 '중립적' 결과도 있다. 이는 특정 소송 결과가 기후 행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거나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한 

경우다. 예를 들어, Greenpeace v. Mexico(기후변화 대응 예산 삭감)의 경우, 그린피스는 멕시코 정부의 기후 대응 예산 삭감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원고 적격과 관련한 문제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린피스에 유리하게 

해결되었지만, 판결이 내려질 당시에는 청구 대상이 된 예산 법안이 더 이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건의 주장과 증거의 요약을 바탕으로 결과를 평가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Private Forest Owners v. 

Thuringia의 경우, 결과가 기후 행동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해당 산림의 생물다양성 가치가 이미 해충의 

침입으로 인해 훼손되어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이 있는 지역에 풍력 발전소 

건설을 막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튀링겐 산림법(Thuringia Forest Act)의 한 측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다. 어떤 경우는 ‘친기후’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가(특히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경우) 궁극적으로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 방식이 비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보고서의 본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소송은 법정 밖에서 일어나는 기후 행동에 유리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직접적인 사법 결과 분류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소송이 합의되거나 취하되는 많은 경우, 그 이유가 소송에서 기존에 

제기되었던 우려 사항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해결책 때문일 수 있다.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명확해지면, 

해당 사건을 기후 행동을 개선함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Baden-Wurttemberg 소비자보호협회가 친환경적 주장을 하는 DWS사의 

특정 광고에 이의를 제기한 Verbraucherzentrale BadenWuerttemberg v. DWS의 경우, DWS사가 해당 광고를 철회하기로 합의한 

후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 사건 결과는 유리한 사건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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